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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은 한 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다. 헐벗은 산을 보면 그 사회가 지나온 고단한 시간이 보이고, 울창한 숲

을 보면 그 사회가 어디로 가려 하는지가 보인다. 대한민국의 산림이 걸어온 길이 바로 그러하다.

2025년 유네스코는 「대한민국 산림녹화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민둥산을 푸른 산으로 바꾸어낸 대한민국의 경

험이, 한 나라의 성취를 넘어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나누어야 할 유산임을 국제사회가 확인한 것이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바로 이 산림녹화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나누기 위해 설립됐다.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하여 출범한 AFoCO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손을 맞잡은 

결실이었다. 설립 초기 우리의 과제는 분명했다.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경험을 회원국의 현장에 맞게 전하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AFoCO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회원국과 함께 조림과 산림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 인력의 역량을 키우며, 산림재해 

관리와 산림복지로 협력의 폭을 넓혀왔다. 이제는 회원국과 손잡고 산림탄소사업을 설계하고 기후재원을 조달하는 단계에 이르

렀다. 2026년 3월 녹색기후기금(GCF)의 인증기구가 된 것은 그 여정의 한 이정표이다. 한국의 지식을 전수하던 기구에서, 회원

국과 함께 재원과 해법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산림황폐화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책이 

바로 그 질문에 답한다. 저자 배재수 교수는 대한민국이 산림황폐화의 근본 원인과 직접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했는지를 

사료와 통계에 근거해 치밀하게 짚어낸다.

이 책이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와 현장의 실무자, 그리고 산림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살아 있는 유산이 되기를 바란다. 

귀한 연구를 책으로 엮어주신 배재수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우리가 함께 그린 푸른 미래가 아시아의 산과 사람들에게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9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 박종호

        서문

나는 오랜 시간 지속성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산림 변화와 그 원인을 탐구했다.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이라는 평가 지표를 활용하

여 17세기 이후 한반도의 산림과 1945년 남북 분단 이후 대한민국의 산림 변화를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산림 변화

가 산림에 미친 인간의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17세기부터 1950년대까지 인구 증가와 과도한 임산연료의 사용 등으로 산림의 지속성이 계속 감소하였다. 1950

년대까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대한민국은 봄에 심은 나무를 겨울에 땔감으로 사용

하는 산림 황폐의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런 대한민국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산림황폐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나갔다. 대한민국은 점차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력은 강화되었다. 

1970년대까지 산에서 채취한 임산연료를 땔감으로 사용하던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임산연료의 소비량은 줄어들었다. 가

정용 임산연료는 화석연료로 대체되어 수 세기 동안 이어진 산림황폐화의 핵심 원인이 해결되었다. 1979년 화전은 완전히 사라

지고 도벌은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런 변화와 함께 1973년 전국의 민둥산에 나무를 심는 정부 주도의 산림녹화 프로그램이 시작

되었다. 마침내 산림 황폐의 윤회가 끊어지자 15년 만에 국토의 20%에 나무를 심는 산림녹화 프로그램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빈약한 경제 수준에서 정부의 주도 아래 산림전환을 이루어낸 세계 첫 번째 개발도상국이 되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성공 사례가 지금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산림 문제는 서로 다를지라도 해결책을 찾는 데 비슷한 처지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의 접근방

법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기획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에 감

사드리며, 원고 초안을 보고 귀중한 의견을 준 아포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산림녹화 기술과 관련하여 귀한 조언을 해주

신 정진현 박사님(산림토양조사), 김철민 박사님(국가산림자원조사), 이경미 박사님(채종원 조성 기술), 구영본 박사님(임목육종 

기술), 김경하 박사님(사방 기술), 김만조 박사님(밤나무 재배 기술)에게 감사드린다. 

특별히 산림계의 역할을 꼼꼼하게 정리해 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박주원 박사님과 조선임야분포도를 새롭게 제작해 준 국립

산림과학원의 김은숙 박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년 9월 

배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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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귀로 듣는 것보다 더욱 정확하다는 의미이다. 대한민

국의 산림 변화가 그렇다. 1950년대의 민둥산과 지금의 산림을 눈으로 보고 비교하면 그 사이의 놀라운 산림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종료되는 1953년 대한민국은 수천 년의 역사에서 가장 헐벗은 산림을 갖게 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국토의 ⅔를 

차지하는 산림의 반이 민둥산이었고 ㏊당 임목축적은 겨우 5.7㎥였다. 70년이 지난 2023년 대한민국의 산지에서 민둥산은 푸

른 산으로 변하였고, ㏊당 임목축적은 31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는 “세계 재조림의 

모델”(Brown, 2008, p. 157), “인류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한국일보』 2023년 9월 2일)라는 평가를 내렸다. 

결정적으로 2025년 4월 유네스코(UNESCO)는 「대한민국 산림녹화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국제사회가 대한

민국의 산림녹화 성과와 그 과정을 다룬 기록물 모두를 인류가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산림녹화는 어떤 이유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인가? 나는 그 이유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

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한국적 방식으로 빠른 시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하였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 초, 가장 빈

곤한 시기를 겨우 벗어난 대한민국이 이룬 산림녹화의 성공 경험은 현재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개도국에 ‘우리도 하면 할 수 있

다는 희망’을 주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산림녹화 이후 대한민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은 개도국의 처지에서 산림녹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산림녹화 성공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산림전환(forest transition)은 기존 국가 경제개발 논의에서 ‘오염 먼저, 환경 나중

(pollute first, clean later)이라는 논리를 따르지 않는 사례이다(Stern, 2004). 또한 국가 환경의 질은 미화 8,000~10,000불

의 국민소득이 되었을 때 개선된다는 선행 연구(Grossman and Krueger, 1995)와 달리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1,000불 미만

의 낮은 경제 수준에서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이 동시에 증가하는 진정한 산림전환을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산림전환은 경제적으

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산림전환을 발생시킨 매우 빠른 사례이다(Mather, 2007; Bae et al., 2012). 이후 

개도국 가운데 중국, 인도,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이어 정부주도 경로의 산림전환에 성공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가 모든 개도국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 해결책은 아니다. 모든 나라는 역사가 다르고 현재의 사

회경제적 여건과 능력도 같지 않다. 당연히 많은 개도국이 당면한 산림 문제는 1970년대 대한민국이 처한 산림 문제와 다르고 

그 해결 방법 역시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성공 경험은 개도국이 당장 도달하기 어려운 선진국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같은 개도국의 처지에서 이룬 성과라는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와 수용성이 존재한다.

이 글1) 은 1945년 남북 분단 이후 1987년까지 수행한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을 다룬다. 특히, 1973~1987년간 국가 산림녹화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아포코 회원국과 나눌 만한 대한민국 산림녹화의 성과와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아포코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는 대한민국 산림녹화의 성공 경험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그 과

정에서 각국의 산림 상황, 국가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여러 번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이 책을 완성했다.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경험을 담은 이 책이 현재 개도국이 직면한 산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살아 있는 유산이 되기를 바란다. 

1) �이 글은 2025년 국가기록원 산림녹화 포털(https://theme.archives.go.kr/next/forest/viewMain.do)에 실은 「산림녹화 총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림녹화의 성과와 

교훈이라는 주제에 맞게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시작하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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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복 이전 한반도의 산림

산림은 재생 가능한 자원(renewable resources)이다. 화석연료와 달리 매년 자란 만큼 목재를 지혜롭게 생산하면 인류는 산림

에서 영구히 목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가 자란 양보다 많이 베면 산림의 지속성은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산

림은 황폐된다. 우리의 산림이 지속성을 유지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채 70년이 되지 않는다. 조선 후기부터 1950년대까지 

우리 산림은 지속성이 감소하는 산림황폐화가 이어졌다. 

조선시대(1392-1910)의 산림은 세금이 나오는 곳이라 왕이 소중히 여겼다.2) 당시 조선 왕조는 세금을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거두었다. 국토의 ¾을 차지하는 산림에서 나오는 목재와 비목재 임산물은 정부와 백성 모두에게 중요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우

리 산림은 점차 황폐되어 갔다. 17세기 추운 날씨가 이어지자, 사람들은 방마다 온돌을 설치했다. 사람이 사는 곳 주변의 산림은 

온돌에 들어가는 땔감 채취로 갈수록 민둥산이 되었다(Bae and Kim, 2020). 매일 주변의 산림이 황폐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국가 수준에서 나무를 심고 남아 있는 숲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람들은 다음날 더 먼 곳으로 땔감을 

채취하러 갈 뿐이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에 남겨진 한반도 산림의 모습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대

했던 금수강산이 아니었다(그림1). 한반도에서 현재 대한민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단 21%만이 산림이었고, 나머지 79%는 어린

나무가 자라거나 그마저도 없는 황폐한 산지였다(배재수와 김은숙, 2019). 

일제강점기 우리 산림은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위해 중요했다. 조선임야분포도에서 확인하였듯이 그나마 산림이라 할 만한 북

부 지역의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산림은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무가 자라나는 양보다 많이 벌목되었다. 

1927~1943년 사이에 두 강 유역의 산림이 있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임목축적은 36%, 함경남도의 임목축적은 51%가 사

라졌다(배재수와 김태현, 2021). 전국 산림의 ha당 임목축적은 1927년 16.7㎥에서 1943년 13.2㎥로 줄었다. 그나마 산림 상

태가 나은 북부 지역이 포함된 결과였다. 2023년 대한민국의 ha당 임목축적이 176㎥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당시 산림이 얼

마나 황폐했는지를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 역시 조선의 산림이 헐벗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이 전시체제에 편입되자 조선총독부는 돈이 될 만한 산림부터 베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빈약한 산림자원을 보유한 

한반도 산림에서 과도하게 목재를 생산했고, 그 결과 산림의 지속성은 훼손되었다(배재수와 김태현, 2021).

산림황폐화 

과정과 원인

2

2) 山林者 邦賦之所出 山林之政 聖王重焉(정도전, 『경제육전』). 山林者 邦賦之所出 山林之政 聖王重之也(정약용, 『목민심서』 제10편 工典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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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산림

1945년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는 실질적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은 1927년 국가 산림통계가 처

음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최악의 산림 상태를 보였다. 산림의 반은 헐벗었고 ha당 임목축적은 5.7㎥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을 

딛고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산림녹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산에서 땔감을 채취하기보다 연탄을 사

서 때는 것이 더욱 경제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 영향으로 산림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가정용 연료를 나무에서 연탄으

로 대체했다. 인구는 1970년대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지만, 임산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리

어 임산연료의 소비는 감소하였다. 산에 불을 놓아 농사를 짓는 화전은 1979년에 통계에서 사라졌고, 도벌은 정부의 강력한 단

속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자, 국가의 대규모 조림 사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배고픈 시절에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봄에 심은 

나무를 뽑아 집 아궁이에 넣어야 했다. 가정용 연료가 장작에서 연탄으로 대체되자, 드디어 산림 황폐의 윤회가 끊어졌다. 1973

년부터 1978년까지 황폐 산지 108만 ha에 나무를 심었다. 전국 산림면적의 약 17%를 6년 만에 녹화한 것이다. 이런 노력을 

1987년까지 지속했다. 산림녹화 사업이 추진된 15년 동안 약 205만 ha에 48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후 산림녹화의 성과

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게 산림관리를 한 결과 현재 민둥산은 완전히 녹화되었고, 임목축적은 빠르게 증가했다.

그림2.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성공과 산림전환(forest transition)의 분석 틀.

1945년~1960년대

근본 원인 직접 원인

남북 분단

한국 전쟁

인구 증가

가난

약한 행정력
(부패)

가정용 임산연료

도벌

화전

지속
(영향력 감소)

회복

지속
(농촌인구감소)

지속 경제성장

강한 행정력
(상대적 감소)

화석연료 대체

급격 감소

완전 정리(’79)

근본 원인 직접 원인 산림복구(사방 포함)

조림

양묘

육림

사방

1970년~1980년대 1973년~1987년

대한민국의 사례는 개도국이 산림황폐화의 근본 원인과 직접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여 산림전환을 이루어냈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 산림황폐화의 근본 원인인 빈곤과 약한 행정력 등이 국가의 사회·경제 정책으로 해결되기 시작하자, 직접 원인을 다루는 가

정용 임산연료 대체, 도벌과 화전 대책, 대규모 산림녹화 정책이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였다. 대한민국의 산림전환 사례는 산림

정책만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경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산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래된 교훈을 잘 보여준다. 

(제주도)

그림1. 1910년 한반도의 산림. 

1910년 조선의 산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임적조사사업의 결과로 조선임야분포도가 제작되었다. 당시 산림 상태(성림지, 

치수 발생지, 무립목지), 임상(소나무, 소나무 이외 침엽수, 활엽수) 정보를 공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는 조선임야분포도에 

1910년도 도 경계를 넣어 작성하였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https://know.nifos.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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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전쟁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37개월간 지속되었다. 남북한뿐만 아니

라 UN 측 16개 국가와 중국이 참전한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매우 컸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투 병력의 손실만 

남북한 합계 160만 명이었으며, 한국의 민간인 99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상처를 입었다. 또한 1951년 8월 말 기준으로 한국 측 

제조업 부문 건물의 44%, 시설의 42%가 피해를 보았다(국방군사연구소, 1996). 전 국토가 전쟁터였기에 전쟁으로 인한 직접 

피해 역시 전국에 걸쳐 발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을 틈탄 도벌과 남벌, 화전의 확대 등으로 한국의 산림자원은 극도

로 나빠졌다. 

한국전쟁이 우리 산림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모두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남북 분단으로 물려받은 열악한 산림자원조차 더 황폐시

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림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한국전쟁으로 산림황폐화를 막기 위해 애써 설치한 사방 시

설물은 파괴되었고, 여름철 집중 강우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적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전쟁은 1950년대 우리나라 산림

황폐화의 가장 큰 직접 원인이자 근본 원인이었다.

그림3. 한국전쟁 직후 서울 인왕산 주변 산림.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의 산지에 서 있는 나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산림이 황폐하였다.

출처: 산림청 소장 사진. 

2.3.  산림황폐화의 원인

산림황폐화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은 효과적인 산림녹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다(Angelsen, 

2009). 이 책에서 말하는 산림황폐화는 토지 이용의 장기적 변화를 동반하는 산림전용(deforestation)과 산림의 질적 저하로 

표현되는 산림악화(forest degradation)를 포함한다. 이중 오래전부터 열대림을 중심으로 산림전용의 원인을 밝히는 이론적 

분석이 시도되었다. 대표적으로 산림전용의 원인을 3가지 계층(hierarchy), 즉 근본 원인(underlying causes), 직접 원인(im-

mediate causes 또는 direct causes) 및 전용원(sources)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Angelsen and Kaimowitz, 1999). 

이 글은 대한민국 산림황폐화의 원인을 직접 원인과 그 배경이 되는 근본 원인으로 구분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산림황폐화

의 근본 원인을 ①남북 분단, ②한국전쟁, ③인구 증가, ④가난, ⑤약한 행정력으로 보았다.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 산림을 황폐

시킨 직접적인 원인이자 국가 행정력 및 인간의 도덕적 규범을 마비시켜 산림황폐화를 확대한 근본 원인이었다. 즉, 전쟁으로 인

한 직접적인 산림 피해보다 간접적인 산림 피해가 더 크다는 측면에서 한국전쟁을 산림황폐화의 근본 원인에 포함하여 다루었다. 

산림황폐화의 직접 원인은 ①가정용 임산연료 사용, ②도벌, ③화전이었다. 화전은 불법적 산림전용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지만, 

도로 건설, 농지, 초지, 택지, 공장 건설 등으로 사용되는 합법적 산림전용은 제외하였다.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인구밀도

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인구는 많고 토지 이용(지목)에 따른 지가(地價) 차이가 매우 큰 나라가 국토 면적에서 산림면적이 차지

하는 비율을 63%로 유지한 데에는 산림지의 전용을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2.3.1. 근본 원인 

① 남북 분단

한반도 산림은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1910년 임적조사(林籍調査) 사업의 결과를 보면 한반도의 성림지는 

북부 지역에 81.4%가 집중되어 있었다(조선총독부, 1910). 인구가 많은 남부 지역의 산림은 장기간 온돌에 들어가는 가정용 땔

감 채취로 민둥산이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 단위 산림자원 통계가 발표된 1927년의 임목축적 역시 71.7%가 북부 지역

에 집중되어 있었다. 1930년부터 1942년까지 북부 지역에서 총 목재 수요의 68.4%(1930)에서 78.6%(1942)를 공급하였다. 

이러한 북부 지역 중심의 산림 분포와 목재생산은 북부 지역의 산림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27년부터 1943년까지 16년 

동안 북부 지역의 임목축적은 32.3%가 감소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총독부의 재정 확충을 위한 북부 지역 국유림에서의 벌

채 확대 정책은 한반도 산림황폐화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배재수와 김태현, 2021).

남북 분단 이전까지는 산림자원의 지역별 편차는 있었으나 일국적(一國的) 관점에서 목재수급을 조절할 수 있었다. 남부 지역의 

목재 수요를 북부 지역의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목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 분단으로 남한

과 북한 사이의 경제적 보완 관계는 상실되었다. 1945년 남북 분단으로 인해 한국(남한)은 식민지 시기보다 더 헐벗은 산림으로 

훨씬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했다. 남북 분단 이후 북한 지역의 목재 공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인구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약 1.6배 많았으나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은 각각 북한의 71%, 57%로 낮았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산림자원이 빈약한 남한

의 1인당 임목축적은 같은 시기 북한의 36%에 불과했다(배재수, 2011). 미군정 역시 남북 분단으로 인해 “북한에 있는 목재자

원의 주요 원천 상실”을 남한 산림황폐화의 한 원인으로 보았다(강정원, 2019). 이런 측면에서 남북 분단은 당시 우리나라 산림

황폐화의 근본 원인이라 말할 수 있다.



살아 있는 유산, 살아 있는 유산, 대한민국의 산림녹화대한민국의 산림녹화

14 15

는 배불리 먹지 못했다. 이러한 농촌 상황에서 황폐된 산지의 자력 복구는 불가능했다. 오히려 가정용 땔감을 구하기 위한 도벌

(盜伐)이 만연하였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산림이 농지로 전용되었다. 황폐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산림을 육성하는 

정부 정책은 빈약한 국가 재정과 빈곤에 허덕이는 국민의 경제적 여건으로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⑤ 약한 행정력

한국은 1945년 해방과 연이은 남북 분단, 3년간의 미군정 통치(1945~1948), 3년간의 한국전쟁(1950~1953) 및 전후 복구, 

4･19혁명(1960), 5.16 군사 쿠데타(1961)로 이어지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미군정은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46년 식목 행사를 시행하고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에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산림황폐화를 막

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국가 재정과 행정력 부족으로 실질적 효과는 적었다.

해방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라는 낡은 우산조차 사라지고 이를 대신할 만한 권력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

었기 때문에 가정용 땔감을 구하기 위한 국민의 생계형 도벌을 막기 어려웠다. 산림황폐화의 핵심 원인은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

기 위한 땔감 채취에 있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체 연료도 없이 정부가 아무리 “나무 한 토막이라도 베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정인욱 전기편찬회, 2000, p. 205)고 해봤자 소용이 없었다. 정부의 규제가 행정력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시기

였다. 더욱이 1960년대까지 국유림 벌채 허가를 둘러싼 공적 권력과 목재업자의 결탁으로 인한 과벌과 도벌 사건이 끊이질 않

았다(임송자, 2017; 강정원, 2019). 1945년 해방 직후의 극심한 혼란과 한국전쟁 이후 도벌조차 막지 못하는 약한 행정력과 부

패는 정부 스스로가 세운 산림보호 정책의 이행을 가로막았다. 

2.3.2. 직접 원인 

① 가정용 임산연료 

연간 임목 생장량을 뛰어넘는 가정용 임산연료의 사용은 대한민국의 산림황폐화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17세기 가

정용 난방 구조로 온돌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면서부터 임산연료 사용은 산림황폐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정용 임산연료를 

대표하는 장작과 숯은 1950년 국가 1차 에너지의 9할을 차지하였다. 국민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산림에서 나오는 임

산연료로 충당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었다. 1955년 한국은 약 1천만 ㎥의 나무와 가지 등을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였다. 

가정용 임산연료로 사용된 목재의 양은 같은 해 총 임목축적의 17%에 해당하였다(배재수와 이기봉, 2006). 이러한 가정용 임산

연료의 이용 추세가 지속된다면 10년 안에 한국의 산림은 완전히 민둥산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는 농

촌에서 사용하는 임산연료가 산림황폐화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

“그 동안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산림이 황폐되었고 또 무슨 이유로 해서 그처럼 산림녹화가 되지 안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에는 신중을 결한 관계 당국의 벌채허가와 감시 감독의 소홀을 틈탄 임목의 남벌 및 이에 더한 도벌의 성행을, 아울러 농촌에 대

한 연료대책이 없었던 것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농촌연료대책의 부재는 산의 황폐화를 가져옴에 

있어서나 녹화를 저해함에 있어 다 같이 가장 큰 원인이 돼 왔음을 부인 못하리라 본다. 이것은 새삼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이야기

가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일이었다. 따라서 이렇게 보아온다면 농촌연료의 해결이 곧 산림녹화를 이룩하는 첩경이

자 보다 근본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동아일보』 1973년 6월 22일, 두꺼운 글자는 저자 강조).

③ 인구 증가

1950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1945년에 비해 25.4%나 증가하였다. 인구 증가의 원인은 북한과 해외 지역에서 온 이주민의 증

가 때문이었다. 이 시기 급격한 인구 증가는 산림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신탄(薪炭, 장작과 숯)

의 비중은 1950년까지 90.5%로 절대적이었고 1960년이 되어서도 62.5%를 차지하였다(대한석탄공사, 2001). 1945~1950

년간 인구는 453만 명이 증가하였고, 이들이 사용하는 신탄 소비량은 연간 263만 ㎥로 추정되었다(배재수와 이기봉, 2006). 

1945년 총 임목축적이 74백만 ㎥라는 것을 생각하면 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신탄 소비를 위해 당시 총 임목의 연간 생장량

에 버금가는 나무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신탄 소비량뿐만 아니라 주거를 위한 목재 소비량과 불

법적인 화전 및 도벌 역시 증가시켰다.

인구 증가는 같은 조건이라면 목재 수요를 늘려 산림자원을 감소시킨다. 국가 경제력이 낮아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기 힘들었던 

1950년대에는 목재 수요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인구증가는 곧바로 산림자원의 감소로 이어졌다. 

1950년대까지 인구 증가로 인한 땔감 수요의 증가가 산림에 미친 악영향은 정인욱의 회고에 잘 나타나 있다.

“해방 이후 일반 가정용 연료는 거의 대부분 나무(장작)에 의존하였다. 서울시내에 장작 공급을 위해 청량리역 근처에는 거대한 

장작 집하장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였다.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장작은 트럭을 동원해 아무 산이나 들어가 마구 남벌해다가 대도

시로 실어 오는 것이었다. 덕분에 산림은 하루가 다르게 황폐해지기 시작하였다. 전경련이 발간한 ‘한국경제정책 40년사’에 의

하면 해방 이후 일본과 만주로부터 약 3백20만 인의 해외 귀환동포가 귀국했고 이북에서 내려온 월남민은 1945년부터 한국전

쟁 이후까지 약 2백50만 인으로 추산하였다. 이러한 민족의 대이동이 남한의 연료사정을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북

한 지역에서 대량의 피난민이 월남해 오는 바람에 대도시 지역에서 땔감의 소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체 연료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장작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정인욱 전기편찬회, 2000, pp. 120-121).

④ 가난

해방 이후 1960년대 초까지는 사회경제적으로 빈곤과 혼란의 시기였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일본 경제와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에 빠졌다. 또한 해방 직후 정치적 혼란과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으로 경제적 혼란

은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은 남아 있던 생산 설비와 교통 기반 시설마저 파괴되어 대다수 국민이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다. 광복 직후 “고두럼 장작 때구 냉수 먹세”(서중석, 2014, p. 91)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추운 겨울 불을 땔 

장작조차 구하기 어려워 지붕 추녀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장작으로 보일 정도로 어려운 농민의 살림 형편을 표현한 말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1952년부터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산업 생산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말까지는 한국전쟁에 따른 전후 복구

로 여념이 없었다. 1950년대 말에 전후 복구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나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면서 경제 사정은 빠르게 개선되지 

못했다. 1961년 대한민국은 국가 재정의 39.2%, 국방비의 95.1%를 대미 원조 자금에 의존했다(오원철, 2010). 국민 1인당 국

민총소득은 1953년에 미화 67달러, 1960년에도 80달러에 불과할 정도(『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경제)로, 국민 대다

수는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 

농촌지역의 경제 여건은 더욱 어려웠다. 1960년대 농업 생산성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1967~1971) 계획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1.4%였다. 같은 기간 2차 산업은 20.9%, 3차 산업은 13.2%의 성장을 보였으

나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은 2% 성장에 머물렀다(신문철, 1975). 농촌 경제는 침체하여 보릿고개 현상이 나타났고 농민들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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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았다. 그러나 도벌 건수 및 피해 재적 통계는 감독기관에 적발된 것에 한정된 것이다. 국가의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였기에 가정용 연료로 임산연료를 사용했던 1970년대 이전의 도벌은 겉으로 드러난 통계보다 훨씬 많았다. 당시 정부조차 

1953~1963년까지의 산업용재 수급 추정 시 국내의 미허가 벌채량이 허가 벌채량보다 1.3배나 많았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였

다(조성래, 1968). 

생계형 도벌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대규모 도벌을 자행하는 기업형 범법자도 적지 않았다(강정원, 2020). 1964년 여름 전

라남도 순천 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고, 정부는 이 지역 복구 사업에 쓰일 목재 공급을 위해 지리산 천은사 사찰림 가운데 송충이 

피해가 심한 120ha의 산림과 인근 송충이 피해지역의 벌채를 허가했다(신동일, 2023). 벌채 허가를 빌미로 국회의원, 산림공

무원, 목재회사 등이 유착하여 2년간 2,600ha에서 1만 ㎥가 넘는 나무 3,000트럭을 실어 나르는 대규모 도벌 사건이 발생했

다. 국회는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 지리산 도벌 사건을 다루었고 도벌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인간송충’(『경향신문』 1964년 

12월 9일)이라 부를 정도로 사회적 반감도 컸다. 지리산 도벌사건은 1966년 도벌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같은 해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정, 1967년 산림청을 신설하는 계기가 되었다(임송자, 2017). 

③ 화전 

정책은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실현된다고 할 때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이 일찍부터 제정된 것은 화전이 국가적으로 

다루어야 할 산림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법으로 정한 ‘화전’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에 불을 놓거나 기타 방법

으로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 또는 사용하였던 토지”로 정의되었다. 1973년 산림녹화 프로그램을 수립할 당시에도 약 125천 

㏊의 화전과 30만 호의 화전민이 존재하였다(산림청, 1980). 면적으론 당시 산림면적의 1.3%에 불과했지만, 화전 호수는 농가 

호수의 13~14%를 차지하였다. 화전은 불을 놓아 나무를 비롯한 지표의 모든 식물을 태운 후 시비를 하지 않은 채 농사를 짓는 

토지이다. 불이 번져 산불로 확대되면 막대한 산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매년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이동하는 화전민의 특성상 

산림 피해를 예측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측면에서 화전은 산림황폐화의 직접 원인이었다. 

화전이 산림황폐화에 영향을 주기는 하였으나 1950년대까지 화전민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궁핍한 농민으로 인식되었다(신

동일, 2023). 자발적으로 화전민이 되려는 사람은 드물었으며, 결국 화전의 근본 원인은 가난이었다. 화전이 산림녹화와 반공(

그림4. 청년들이 지게를 지고 땔감을 하러 가는 모습. 

17세기부터 1960년대까지 산림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임산연료였다. 

17세기 이상 저온 현상으로 도입이 확대된 온돌은 19세기에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산했다. 

출처: 산림청 소장 사진(시기와 장소 미상). 

가정용 임산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도시와 농촌, 에너지와 산림이 밀접히 연계되어 있었다. 정부는 1956년 이후 도

시의 가정용 연료는 연탄으로 대체하고 농촌의 가정용 연료는 연료림을 조성하여 땔감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가정용 연료 정

책을 수립하였다. 에너지 분야는 상공부가 주관이 되어 석탄 채굴량을 늘리고 채굴된 석탄을 안정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철도를 

건설하였다. 산림 분야는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 무분별한 임산연료의 채취를 막고 농촌 주민에게 임산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연

료림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산림청, 1997). 도시지역은 1970년에 이미 취사용 연료의 94.8%를 화석연료로 대체하

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농촌지역은 여전히 취사용 연료로 읍 지역의 38.5%, 면 지역의 85.6%가 임산연료를 사용하였다(배재수

와 이기봉, 2006). 1960년대까지 가정용 임산연료 사용이 전국적인 산림황폐화의 직접 원인이었다면, 1970년부터는 농촌지

역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② 도벌

도벌은 1970년대 초반까지 산림황폐화의 직접 원인이었다. 도벌의 원인 역시 가난, 약한 행정력과 부패와 같은 근본 원인과 가

정용 임산연료의 사용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산림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남의 산에 들어가 생계형 도벌을, 불법적으로 돈

을 벌고자 했던 사람은 공권력과 결탁하여 기업형 도벌을 자행했다(임송자, 2017). 1960년대까지 일부 군인은 군용 트럭을 벌

목업자에게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받는 후생사업을 벌이기도 했다(국사편찬위원회, 2014; 임송자, 2017). 산림청이 신설되고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이 수립되기 직전인 1967~1972년간 연평균 3천 건의 도벌로 인해 매년 17,673㎥의 재적 피해

그림5. 1964년 지리산 도벌사건 현장.  

왼쪽 사진은 도벌된 목재를 1차 가공한 원목을 모아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벌목 현장 근처에서 원목을 판재와 각재로 생산하는 간이 제재소 모습.  

출처: 국가기록원 영상 캡처(CEN0000410_000000000004_PF202205588860_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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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共)을 위해 정리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인식된 계기는 1964년 지리산 도벌사건,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완공과 관련이 깊다. 화전민이 1964년 지리산에서의 대규모 도벌과 연계되었고 산속 깊이 단독으로 

거주함에 따라 화전 가옥이 북한 무장공비의 은신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고속도로 주변의 화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화전은 산림녹화와 근대화·문명화를 위해 빠르게 정리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신동일, 2023). 

그림6. 화전 가옥. 

산골 오지의 화전 가옥은 북한 무장공비의 은신처가 된다는 우려를 낳았다. 

출처: 산림청 소장 사진(시기와 장소 미상). 

국가 산림녹화 

프로그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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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73년부터 20년간 전국 임야의 39%에 해당하는 황폐 산림 263만 7천 ㏊의 완전 녹화를 목표로, 「제1차 치산녹화 10

년 계획」(제1차 계획) 기간 동안 100만 ㏊, 나머지는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제2차 계획) 기간에 나무를 심는 장기 산림녹

화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제1차 계획은 원래 10년 계획(1973~1982)이었으나 조림 목표의 조기 달성으로 6년 만에 종료되

었다. 제2차 계획(1979~1988)은 1년 앞당겨 1987년에 종료되었고, 1988년부터 산림녹화 정책을 산지자원화 정책으로 전환

하였다. 이 책에서는 1, 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국가 산림녹화 프로그램으로 부른다.

3.1.  국가 산림녹화 프로그램 시행 이전의 노력

3.1.1. 미군정기(1945~1948) 산림정책

1945년 9월 북위 38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킨 미군을 맞이한 것은 황폐한 산림이었다. 남한의 산림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쟁 수행을 위한 과도한 벌목, 해방 전후 혼란기를 틈탄 도·남벌 등으로 인해 급격히 훼손된 상태였다. 그런 의미

에서 “38선 이남의 한국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목재와 땔감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남과 북의 통합이나 대

규모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한의 목재 자원은 재조림 효과와 통제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국사편찬위원

회, 2014)라는 미군정의 보고는 결코 엄살이 아니었다.

한반도를 떠난 일본을 대신하여 남한 지역의 산림정책을 담당하게 된 미군정 앞에는 조선총독부의 붕괴로 인해 공백이 생긴 산

림정책 기구의 재정비와 일본인 관료들의 공백 충당, 패전 시점에 일본의 공·사유 재산이었던 귀속임야(歸屬林野)의 처분, 한국

인들의 무분별한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통제, 조림·사방사업 추진 등 시급한 과제들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에는 번역과 

통역 인력이 부족하여 지방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읽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 미군정은 산림 공무원의 인원 증가, 연탄과 목

재 재고 배급 등 여러 수단을 동원했지만 스스로 “효과는 거의 없었다”라고 자조할 정도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14).

미군정기에 실행된 산림정책 가운데 1946년 식목 행사와 귀속임야에 대한 처리 방침의 결정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6년 4

월 1일 미군정 장관을 비롯하여 김구, 김규식, 홍진, 조소앙 등이 돈암정 국유림에 모여 해방 기념 식목식을 거행하고 무궁화, 잣

나무, 소나무, 낙엽송을 심었다. 1948년 3월 31일 남한과도정부는 법률 제10호로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식목

일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이 땅에 남은 일본의 공․사유 재산을 의미하는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귀속임야는 대부분 국유화되

었다. 당시 귀속임야 면적은 520,316정보(1정보는 0.99ha)로, 대한민국 산림의 약 8%에 해당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

식회사가 소유했던 임야를 제외한 귀속임야는 관재령 제4호(1946.3.8.)에 따라 농무국 산림과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귀속임야가 처리되지 못하다가 1953년 6월 제49회 국무회의에서 귀속임야의 국유화를 결정하였다(배재

수 등, 2022). 귀속임야의 국유화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 산림의 소유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3.1.2. 1950년대 산림녹화 정책

1950년대 산림정책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다. 35년간의 식민 지배 속에서 조선인 임업기술 

인력의 성장은 양적·질적으로 한계가 존재했고, 이는 해방 이후 임업기술 인력의 공백을 초래했다. 이런 영향으로 산림녹화를 위

한 사방과 조림 등 주요 산림사업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정부는 빈약한 경제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산

림 소유자로 구성된 산림계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산림녹화를 추진하려 했다. 이를 위해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 『산림보호임

시조치법』을 제정하고, 산림계의 기본재산 확충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부분 농민이었던 산림계원들은 임업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사방 시설물의 시공과 조림의 성과는 매우 낮았다(배재수 등, 2022). 당시는 산림녹화의 바탕이 되는 

산림과학과 임업기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매우 부족하였다. 

1950년대 산림정책 가운데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임산연료 대책이다. 정부는 산림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인 가정용 임산연료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첫 번째는 인구가 조밀하고 연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서울과 인천 지역

부터 임산연료 반입을 금지하고 점차 20대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였다(1957~1958). 정부는 도시지역부터 가정용 에너지를 임

산연료에서 무연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쳤다. 두 번째는 가정용 임산연료를 무연탄으로 바로 대체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은 임

산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59년 「연료림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1977년 연료림조성사

업을 폐지할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3.1.3. 1960년대 산림녹화 정책

국가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 산림녹화를 추진한 것은 1962년부터라 할 수 있다. 1911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삼림령』은 

1961년 대한민국 정부가 『산림법』을 제정하면서 폐지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속에 산림정책

을 포함하였다. 1961년에 제정된 산림법의 목적에 따라 ①산림의 보호와 육성, ②산림자원의 증진, ③국토 보전, ④국민경제의 

발전을 그 목표로 두었다. 당시 산림 상황을 고려하면 정책의 중심은 ‘산림의 보호와 육성’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산림녹

화를 위한 최우선 대책은 농촌의 연료난을 해결하기 위한 연료림의 조성과 황폐지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에 중점이 두어졌다. 

당시 땔나무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했다. 시뻘건 민둥산에 남아 있는 진달래, 철쭉 등을 땔감으로 사용할 정도였다. 정부는 전

국의 240만 농가에서 사용할 땔감을 한 가구당 연간 5톤으로 계산하고 전국 산림면적의 18%에 해당하는 120만 ha의 연료

림 조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65년까지 연료림 조성 목표의 20%에 해당하는 23만 7천 ha밖에 성공하지 못하였다(산림청, 

2006). 그 원인은 산주들이 경제수가 아닌 유실수 조림을 선호하였고, 국민은 여전히 큰 죄의식 없이 산에서 임산연료를 채취하

였으며 선정된 속성 수종을 전국의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심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1962년에 『사방사업법』을 제정하고 식량 생산 확대 및 국토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1~2년 안에 전국의 황폐 산지 

377,717ha를 완전히 복구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간에 약 33만 ha의 사방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사방공사

의 질적 내용이 부실하여 후일에 많은 양의 보수공사가 뒤따라야 했다. 기술자 임금을 제외한 보통 인부 임금은 구호양곡을 지급

하였기 때문에 중노동을 요구하는 기초공사를 제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사방사업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세계식량

계획(WFP)의 원조 자금과 식량을 포함한 국고예산으로 추진되었다. 1967~1971년 동안 산지사방, 해안사방, 야계사방 사업에 

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전체 산림사업 예산의 20%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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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는 도시 가정의 난방 및 취사용 연료로 무연탄의 이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960년 우리나

라의 에너지공급원별 구성비가 석탄 27.7%, 신탄 62.5%, 석유 7.8%, 수력 및 기타 2%로 되어 있던 것이 1970년에는 석탄 

29.7%, 신탄 21.6%, 석유 47.1%, 수력 및 기타 1.6%로 바뀌었다(대한석탄공사, 2001). 국가 수준에서는 석유 비중이 확대했

고 신탄 비중이 대폭 하락했다. 그러나 가정용 연료로 한정하면 여전히 면 단위 농촌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취사와 난방을 임산연

료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런 이유로 당장 무연탄을 사용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은 연료림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궁이 

개량 사업 등 가정용 에너지의 효율화 사업을 시행했다. 

3.1.4. 산림황폐화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

1951년 한국전쟁 중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제정한 『산림보호임시조치법(1951)』을 시작으로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1961)』, 

『사방사업법(1962)』,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196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1963)』,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1966)』은 도벌, 사방, 화전 등 산림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조림과 산림보호를 담당할 노동력 동원 및 보호 인력을 확

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당시 산림황폐화의 직접 원인이 임산연료의 채취, 도벌, 화전에 있다는 진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인원을 확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사방사업과 조림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가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보호림구를 설정하고 입목 벌채, 임산물의 채취 또는 채굴·개간·방목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

다(『산림보호임시조치법』 2조). 또한 농림부 장관은 지방 주민과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림과 산림

보호의 임무를 명령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산림계에 조림과 산림보호를 위한 노동 분담을 부과시킬 수도 있었다(동법 4조). 한

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극심하게 황폐되어 가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한 규제 중심의 임시 조치였다. 1959년 말 

현재 2만 1,628개의 산림계가 조직되었는데, 이는 전국의 2만 5,020개 리․동의 86%에 해당하였다(이경준, 2025).

1961년 12월 27일 『산림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은 폐지되었다. 박정희정부는 이전처럼 산림계에 법인격

을 부여하고 업무와 재산에 대한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했다. 산림계의 설립 목적을 “조림사업의 적확한 성과”(57조)를 기하는

데 두었다는 것으로부터 산림녹화의 실행 주체로 산림계를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림계의 구역은 리․동으로 정하고 동

일 지역에 2개 이상의 산림계는 설립할 수 없었다. 산림계는 ①자율적인 산림보호와 조림시업 업무, ②법에 따른 명령과 영림계

획 시행상 실행하는 공동시업 업무, ③계원의 위탁 업무, ④기타 산림에 관한 계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

다. 계원은 구역 내에 소재하는 산림의 소유자와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

비 또는 노력을 부담해야 했다. 산림계는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구역 내의 1/2 이상에 상당하는 산림면적을 소유하는 자의 동의

와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반수 이상의 가입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다. 1973

년 산림청이 내무부로 이관하면서 리·동 단위로 구성된 산림계는 행정 체계에 따라 산림녹화의 최종 실행 주체로 기능하였다. 제

1차 계획이 시작되는 1973년에는 21,423개의 산림계 조직에 235만 명의 계원이 있었다(산림조합중앙회, 2002). 산림계는 

1993년 『임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산림녹화 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고 신규 산림계의 법인격은 상실되었다.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역시 도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 임산물을 단속하는 법률이었다. 부정임산물을 반출하다 적발되면 

반출하려는 임산물은 물론이고 반출에 이용된 수송, 차량 또는 선박과 부정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설치한 간이 이동식 제재

기도 몰수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환3)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강한 벌칙 

규정을 두었다. 또한 정부는 벌채 허가제를 도입하여 연간 벌채량을 연간 생장량의 10%로 제한하였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1965년 9월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간 벌채량을 연간 생장량의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사방사업법』 및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역시 국가가 주도하여 황폐지를 복구하고 화전을 정리하려는 정책을 담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의 특성을 보여주는 임시법률이 제정되었다.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국토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63년 2월 1일부터 1964년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지닌 임시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은 사방사업과 국토녹화를 위

한 조림사업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로 하여금 부역을 통해 사업을 수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대상은 ①산림계원, ②1930년 1월 1일부터 1934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현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와 현역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 ③공무원 및 학생, ④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 ⑤각종 기업체에 종사하는 자, ⑥각급재건위원회 회원이었다. 1960년대 심각한 산림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

였으나 양립하기 어려운 ‘자발적 부역’이라는 명령만으로 효과적인 산림녹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제1차 계획 이전까지 대부분의 산림녹화 관련 법률과 산림정책은 도벌, 화전, 사방사업처럼 특정 산림황폐화 문제에 중심을 두

었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은 각각의 산림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가정용 임산연료 소비, 도벌, 화전 등의 원

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도벌과 화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무를 

베어 쓰지 않으면 추운 겨울을 날 수 없고 화전이라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난에 있었다. 더불어 장작이 아니라

도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새로운 대체 연료의 개발과 화전을 관두고 다른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계 보장형 이주 정책이 필요했다. 

또한 산림녹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접근방법이 국민과 산주의 참여를 유도하는 최소한의 유인 수단 없이 지나치게 명령과 

지시에 의존하였다. 그 결과는 기대했던 산림녹화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금지와 명령이 아닌 국민과 산주가 

국가적 산림녹화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다. 

3.2.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3.2.1. 수립 배경

광복 이후 산림정책의 전환점은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1973~1982)』(제1차 계획)의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1차 계

획 이전 시기에도 약 78만 ㏊의 연료림조성사업이 수행되었고 헐벗은 황폐지를 복구하기 위한 사방사업과 전국에 흩어져있던 

화전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59년부터 1967년까지 조성한 연료림 784,239㏊에 대해 1972

년 연료림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조성한 연료림의 47%가 실패하였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한국임정연구회, 

1975). 황폐지 복구 사업 역시 예산과 농촌연료의 부족으로 사방사업지에 조림된 묘목이 가정용 연료로 채취되지 않을까를 걱

정할 처지였다(한국임정연구회, 1975). 1966년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강원도를 중심으로 화전을 정리하고자 노

력하였으나 정확한 화전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였다(산림청, 1980).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고도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2차, 3차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반면, 그동안 큰 노력에도 헐

벗은 산림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산림황폐화의 핵심 원인인 농촌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황폐된 산림을 신속히 복구하며 더 이상  

 

3) �‘환’은 1953~1962년 사이에 사용된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이다. 1962년 6월 10일 정부의 제3차 긴급통화조치로 화폐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변경하고 환과 원의 교환 비율을 

10:1로 정하였다. 당시 쌀 1가마의 값을 1,793원으로 보면(Moon, 1974), 30만 환은 쌀 약 17가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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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산림 황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산림보호와 황폐지에 나무를 심는 재조림 정책이 필요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이 1973년에 수립된 제1차 계획이었다. 

1972~1973년은 한국 정치사뿐만 아니라 산림정책사 측면에서도 가장 격동적인 시기였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

언(유신 선언) 이후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이 중단되는 비상시국하에서 1973년 3월 11일까지 약 5개월간 국회가 아닌 비

상국무회의에서 법이 제정되었다. 1972년 12월 30일 『산림개발법』의 제정과 영림공사 설립 근거 설치, 1973년 2월 『입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3월 3일 농림부 산림청이 내무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 법

률』이 시행되었다. 3월 5일에는 법을 제정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산림개발법』을 개정하여 영림공사 설립 조항을 모두 삭제

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마무리되자 3월 10일 제1차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3월 27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을 거친 

후 6월 21일 최종 계획이 완성되었다. 

3.2.2. 제1차 계획의 수립 과정 및 목적

① 수립 과정

제1차 계획은 1973년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연두기자회견 연설문 가운데 

“전 국토의 녹화를 위해서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80년대 초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푸른 강산이 되어야 되

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국가기록원, CEB0000207)라는 말에서 앞으로 국토녹화

를 위한 10년 계획이 수립되겠다는 것이 처음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시간 17분이나 계속된 연두기자회견에서 10월 유신이 

지향하는 10년 뒤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 초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적으로 100억 불 수

출, 1인당 1,000불 소득이라는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전 국토를 녹화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

시하였다. 이로써, 산림녹화는 10년 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유신 과업이 되었다. 

내무부는 제1차 계획 초안을 1973년 3월 10일 경찰력을 상징하는 내무부 치안국 상황실에서 공식 발표하였다(『산림』, 1973

년 3월호). 내무부 계획 부호 산림1호로, 『전 국토의 녹화』라는 목표 아래 총 31개 중점시책을 두었다(표1). 농촌연료 대책, 선식

후벌제(先植後伐制)의 확립, 의무조림 강화, 사방녹화 등 산림녹화와 직접 연결된 시책부터 자연보호,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

지, 입산 통제, 산지묘 정책, 목재수급 계획, 임업시험장의 업무 확대, 산림통계의 정비 등 산림녹화 사업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

는 시책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1973년 3월 16일에는 제1차 계획 추진을 위하여 전국의 시장, 군수, 경찰서장을 집결시켜 내무부 장관이 주관하는 「치산녹화 

전국책임자 교육」을 시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힘을 쏟았다(김현옥, 1973). 그러나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3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계획을 재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제1차 계획에 포함된 입산 통제를 위해 자기 산에 들어가는 산주조

차도 입산증을 발급받아야 했고 간벌재 이용이 어려워 임산연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더욱이 사찰에 일

본식 돗자리방 만들기를 권장하는 등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조치들 때문이었다. 국무회의 다음 날인 3월 28일 오전에 제1

차 계획의 ‘백지화’라는 언론 보도가 있자, 이규현 문공부 차관이 ‘백지화’가 아니라 ‘재조정’이라는 공식 해명을 할 정도로 논란

이 일었다(『조선일보』 1973년 3월 29일). 

제1차 계획에 제동이 걸린 가장 큰 원인은 국민 생활과 직접 연계된 연료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제1

차 계획에 다른 부처와 연계된 다양한 시책을 포함하면서도 내무부가 도움받아야 할 부처와 협의가 부족했던 점도 논란의 원인

으로 지목되었다. “처음 계획 자체가 관계 부처 간의 사전 타협이 없었던 것도 그 이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내무부 장관) 김현

옥(金玄玉) 불도저」의 이미지가 그러하듯이 항상 행정을 거포(巨砲)를 쏜 다음 나타나는 부작용을 하나하나 척결해 왔고 이번 산

림행정도 그 방식을 시도했던 것으로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상공부는 무연탄 채탄량이 내무부의 5개년 수급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갱목 등의 보급에도 차질이 있다고 밝히고, 교통부는 그 수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경제기획원은 연탄공급 부족으로 인

한 연탄값 앙등의 파동(波動) 걱정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농림부는 초지(草地) 조성의 어려움으로 소값 하락을, 보사부는 

묘지 문제와 한약재의 채취 곤란으로 인해 한약값이 오를 것을 걱정했다”는 보도(『조선일보』 1973년 3월 29일)가 당시 국무회

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제1차 계획은 에너지 수급과 가격, 석탄 운송, 목재수급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초지 감소로 인한 소 가격 하락, 입산 

금지로 인해 산에서 채취하는 한약재 가격 상승 등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내무부가 사전에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

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제1차 계획을 재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1973년 6월 21일 최종 발표된 수정안은 몇몇 시책을 제외하면 초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림황폐

화라는 산림 문제가 너무 중대하여 문제가 있는 시책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동아일보』 1973

년 6월 22일; 『서울신문』 6월 22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1차 계획 초안의 기조에 변화가 없으리라는 것은 1973년 4월 5일 제28회 식목일에서 밝힌 박 대통령의 기념식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기념식사에서 박 대통령은 산에 들어가 간벌재를 이용해 연료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는 

저 산에도 솔직히 말하면 잘라서 연료로 쓸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좀 쳐내야 할 나무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많이 밀

식되어 있는 곳은 일부 간벌도 하고 가지도 쳐내야만 나무가 더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부가 그런 나무를 연료로 하고 대

신 다른데다 나무를 심으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정부가 몇 번 허가를 해 보았지만, 나무 베는 사람, 부락사람, 감독하는 

산림공무원들이 서로 공모하여 쓰지 못하는 나무는 자르지 않고 오히려 좋은 나무는 다 쳐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허

가해 주었다가는 오히려 좋은 나무를 다 망칠 것 같아서 잘라도 괜찮을 것도 지금 허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산림』, 1973

년 4월호) 그러기에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 나라의 산을 완전히, 적어도 외국의 산 정도로 푸르게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과 방침

에는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어이 해야 되겠습니다.”(『산림』, 1973년 4월호, 두꺼운 글자는 저자 강조)라는 대통령

의 말에서 확인된다. 

결국 국무회의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제1차 계획은 ①지력 증진을 위해 낙엽채취는 전면 금지하고, ②당초 계획했던 

전면 입산 금지 방침은 입산 통제 지역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행정 통제로 전환하고, ③조림 지역의 간벌을 허용하며, ④목재

의 대체 계획을 2년간 연기하고 연료대체 계획을 재조정했다. 31개 시책 중 ①밤나무보호지역 설정 계획은 삭제, ②산지묘 대책

은 원래의 소관에 따라 보사부에 맡기고 ③연료시설 개량, 사찰 등의 돗자리방 만들기 등은 행정지도 사항으로 변경했다(『서울

신문』 1973년 6월 22일).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1972년 당시 정부는 당면한 산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는 조림을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임업기술을 활용해 장기적인 산림녹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영림공사로 대표되

는 경영 중심의 산림정책이었다. 두 번째는 조림을 헐벗은 산림을 복구하는 수단으로 보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기간에 산림녹

화를 추진하는 방안, 즉 국민식수 운동과 행정력 동원으로 대표되는 행정 중심의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었다. 두 방안 모두 

영림공사와 정부라는 공적 주체가 자원 조성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조림의 목적과 수행 주체

에서는 차이점이 있었다. 전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경영권을 산주의 의사와 상관없

이 영림공사로 이전하는 방안이었다. 후자는 전국의 황폐 산림을 국민식수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빠르게 녹화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두 접근방법을 모두 시도하였으나 유신 체제라는 급격한 정치적 변동과 재정적,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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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후자가 선택되는 산림정책의 전환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신 과업으로 자리 잡은 산림녹화를 빠르게 달성하려는 대통

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배재수, 2007; 배재수, 2026). 

표1.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초안과 최종안의 중점 시책 비교

초안(1973.3.10.) 최종안(1973.6.21.)
비고

번호 중점시책 정책 번호 중점시책

1 자연보호 절대보호시책 1 자연보호 유지

2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절대보호시책 2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유지

3 조수의 보호, 증식, 방사 절대보호시책 3 조수의 보호, 증식, 방사 유지

4 지력증진대책 절대보호시책 4 지력증진대책 유지

5 입산통제 임목절약대책 5 농촌연료대책 수정

6 산화방지 경보망 절대보호시책 6 입산통제 수정

7 농촌연료대책 절대보호시책 7 산화방지 경보망 유지

8 선식후벌제의 확립 임목절약대책 8 선식후벌제 유지

9 목재수급계획의 재검토 임목절약대책 9 목재수급계획 수정

10 용재 유통구조의 재검토 임목절약대책 10 용재유통구조의 개선 유지

11 밤나무 보호구역의 개선 (삭제) 절대보호시책 11 검목책임제 유지

12 검목책임제 절대보호시책 12 산림책임 분담 유지

13 산림책임 분담 산지경제계획 13 산지묘 대책 유지

14 산지묘 대책 국민조림시책 14 산주등록 유지

15 산주일제등록제와 산림카드제 실시 국민조림시책 15 국민식수 신설

16 의무조림 강화 국민조림시책 16 의무조림 강화 유지

17 산림융자제도의 개선 산림행정쇄신 17 산림융자제도의 개선 유지

18 주민소득과 직결된 산림정책 추진 국민조림시책 18 주민소득과 직결된 마을조림 개칭

19 신품종개발 임목절약대책 19 신품종 개발 유지

20 사방녹화 절대보호시책 20 사방녹화 유지

21 조류의 증식 개발 절대보호시책 21 조류의 증식 개발 유지

22 산지경제계획 산지경제계획 22 산지경제계획 유지

23 적지적수판정기 보급 산지경제계획 23 적지적수판정기 보급 유지

24 수적부의 작성 산지경제계획 24 수적부의 작성 유지

25 푸른 유신의 전국민교육 국민조림시책 25 치산녹화의 전국민 교육 및 홍보 개칭

26 임업시험장의 업무 확대 산림행정쇄신 26 임업시험장의 업무 확대 유지

27 영림서의 운영개선 산림행정쇄신 27 영림서의 운영 개선 유지

28 조림기술사의 선발 활용 산림행정쇄신 28 조림기술사의 선발 활용 유지

29 일선산림행정 기구 강화 산림행정쇄신 29 일선 산림행정기관 강화 유지

30 산림통계의 정비 산림행정쇄신 30 산림통계의 정비 유지

31 산림관계규제법의 시행 철저 산림행정쇄신 31 산림관계규제법의 시행 철저 유지

출처: 내무부(1973b), 내무부(1973c).

② 수립 목적

제1차 계획은 추진 방향, 목표 및 수단을 다음의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전 국토의 67%인 산림자원을 소득화하

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애국지성으로 치산녹화에 참여케 한다. 둘째, 조림이 필요한 임야 263만 7천 ㏊(전 임야 면적의 39%) 중 

1차 10년 계획으로 100만 ㏊, 나머지는 2차 계획을 통해 빠른 녹화를 완성한다. 셋째, 산림을 배경으로 모든 마을의 산림소득을 

주식화하여 산지에 새로운 국민경제권을 조성한다. 넷째, 모든 주민 조직, 모든 지방행정 조직, 모든 경찰조직, 모든 산림요원과 

임계학교(林系學校)를 산지개발에 일체적으로 집결시킨다. 

제1차 계획은 조림이 필요한 산림을 1, 2차로 나누어 녹화하고 계획기간 동안 100만 ㏊ 조림이라는 명확한 정량적 목표를 제시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식수와 가능한 모든 행정력, 경찰력 및 기술력을 동원하는 이행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산지경제권을 형성하여 농산촌 주민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추진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물론 100만 ㏊라는 정량적 조림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식수와 각종 행정력 동원이라는 실행 수단을 선택했다는 것이 제1차 계획의 핵심이었다. 산지경

제권 형성은 산림녹화의 최종 지향점이 국민경제의 기여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의 핵심 목표로 자

리를 잡게 된다. 

1973년 6월에 최종 확정된 제1차 계획은 초안에서 31개 시책을 병렬적으로 나열했던 것과 달리 절대보호시책(10개), 임목절

약대책(5개), 산지경제계획(4개), 국민조림시책(5개), 산림행정쇄신(7개)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입산통제 시책으로 일반

인의 산지 용무를 위해 발급하게 되어 있는 입산증 제도를 폐지하고 법정 제한림인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학교연습림, 조림 및 

사방 시행 후 5년 이내 임지 등에 대하여 행정 통제를 하며, 그 외 지역은 자율적인 입산 통제로 변경하였다. 농촌연료 대책 역시 

문제가 되었던 연 2회로 한정된 임산연료 채취 시기를 완화하여 수종 갱신, 가지치기, 간벌, 잡목 솎아내기 등 산림작업을 통해 

나온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의 농촌 공급 역시 소관 부처인 상공부에 맡겨 임산연료 이외의 연료 공

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였다.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수정된 제1차 계획 초안에는 없던 ‘국민식수’의 도입이다. 헐벗은 산림을 녹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주 등 직접 이해당사자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마을과 직장, 가정과 단체, 기관과 학교에서 국민식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취

지였다. 마을 중심에서 2㎞까지는 원칙적으로 마을공동조림을 시행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조림제를 지정하였다. 학교와 산

주는 소유 산림에 조림하고 기업의 경우 산림을 소유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은 조림을 권장하는 국민식수운동

을 전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국민식수 시책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기간 내에 황폐된 산림을 녹화

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연결된 국민식수 운동이었다. 

더불어 정부는 산림녹화를 애국심에 호소하고 국민적 사명감을 부여하는 홍보를 강화하였다. 당시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국민은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보존해야 할 책임과 풍요하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을 지녔으

며 “국토를 울창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애국의 길”이자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애국심에 적극 호소하고 있다

(『조선일보』 1974년 4월 5일). 당시 ‘애국가를 부르며 산으로 가자’는 구호는 국가의 산림녹화 목표에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정부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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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이행 수단

① 농림부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과 행정력의 집중 지원

정부는 1973년 3월 3일 『정부조직법 중 개정 법률』을 의결하여 농림부 소속의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였다. 산림청의 내무

부 이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의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산림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두꺼운 글자는 저자 

강조). 효율적인 수행은 곧 내무부의 강력한 행정력과 경찰력을 의미하였다. 즉, 중앙과 지방의 시·도, 시·군, 읍·면 행정조직과 경

찰력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산림녹화를 이루어내자는 의도였다. 손수익 산림청장은 농림부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한 이유를 아

래와 같이 밝혔다.

“복잡다기한 산림에 관한 정책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의 조속한 녹화를 위해 새마을과 지방행정 및 경찰을 관장

하고 있는 내무장관 소속하의 외청으로 옮겨 전지방행정과 치안역량을 치산녹화에 집주(集注)”하고 “종합적인 산림보호관리는 

도지사․시장군수가, 보호 단속은 경찰서장이, 기술지도는 산림공무원이 맡은 삼위일체의 체제를 확립.”(손수익, 1999)

산림녹화를 향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제1차 계획기간 동안 100만 ㏊ 조림이라는 뚜렷한 정량적 목표를 실행하는 데 

내무부의 행정력은 더할 나위 없이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였다.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시켜 지방 및 경찰 행정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산림개발법』에 근거를 둔 영림공사의 

설립 근거는 사라졌다. 일반개발지역과 특수개발지역을 구분할 필요 없이 헐벗은 산림 전체를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 영림공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신한다는 제1차 계획의 수립은 사실상 영림공사의 유명무실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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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내무부 행정력 중심의 산림녹화 체계  

출처: 내무부(1973a, p. 20). 

<그림7>에서 볼 수 있듯이, 산림녹화의 책임행정을 강화하였다. 관리책임은 중앙(내무부), 도, 군, 읍·면, 마을을 수직적으로 연결

하였다. 보호책임은 중앙(내무부 경찰국), 도 경찰국, 군 경찰서, 읍․면의 경찰지서가, 기술책임은 중앙(내무부 산림청과 중앙임

업시험장), 도 산림국, 군 산림과가 위계적으로 맡았다. 또한 중앙, 지방의 도와 군, 읍·면이 관할 산림의 관리, 보호와 임업 기술

을 책임지는 행정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고, 도에 산림국과 임업시험장, 사방사업소, 군

에 산림과를 신설하여 일선 산림행정기관을 강화하였다. 특히 산림녹화가 실제 이루어지는 마을 단위 산림계의 역할이 강조되었

다. 산림계는 국가 산림녹화 프로그램의 실질적 이행 주체였다. 이에 대해서는 ③항에서 자세히 다룬다.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림녹화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효과

가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기는 국정과제는 새마을사업이었는데, 산림청이 이 사업을 주관하는 내무부 소속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의 안건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녹화 

의제는 다시 자원배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정책 수단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다. 특히 제1차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충분한 예산을 배정받아야 했는데, 제1차 계획은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한

국행정학회, 2009). 

두 번째로 정책 집행적 측면이다.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은 산림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일치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내무부 이관 

후 산림청은 지방행정조직과 경찰조직을 활용하여 산림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산림보호 관리는 도지사-군수의 몫이 

되고 보호 단속은 경찰서장이, 기술 지도는 산림공무원이 맡게 됨으로써 오히려 산림청이 농림부에 있던 때보다 실질적인 행정

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국가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

재정적인 측면에서 산림녹화 사업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제1차 계획과 함께 산림 관련 정부예산 규모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즉 1972년 62억 7,500만 원이었던 산림청 예산 규모는 1973년 100억 원을 돌파하였고, 1978년에는 273

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1972년 7억 4,200만 원이었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978년에는 약 30배로 증가한 225억 9,600

만 원에 이르렀다.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세출 실적도 1972년 13억 3천만 원에서 1978년 43억 900만 원까지 상승하였다. 

재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 의한 융자지원은 산림개발기금이 설치된 1973년까지 지원되다가 1974년부터는 그 지원이 중단되었

고, 경제개발특별회계의 지원은 1972년 36억 7,700만 원에서 1976년 96억 9,9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1977년부터는 지

원이 중단되었다(한국행정학회, 2009).

정부는 산림녹화 프로그램에 국가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였다. 산림청을 창설한 1967년 산림 예산은 21억 원으로, 정부예

산의 0.7%를 차지하였다. 제1차 계획이 시작되는 1973년 산림 예산은 100억 원을 넘어섰고,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

시 1%를 초과했다. 제1차 계획기간(1973~1978) 동안 산림 예산은 2.7배로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 정부예산은 5.3배나 증가

(MSF․KDI, 2011)하였기에 산림 예산의 증가가 예외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일반적 예산 증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청이 내무부로 이관되고 새마을사업과 연계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새마을사업과 연계된 조

림, 사후관리, 사방, 양묘, 아궁이 개량, 임산연료, 병해충 방제 등에 투입된 예산을 더하면 1973~1978년 동안 산림 예산은 정

부예산의 평균인 5.3배를 뛰어넘는 7.5배의 성장을 보여주었다(표 2). 즉,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과 산림녹화 사업이 국정과제인 

새마을사업에 포함되어 다루어짐으로써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이 시기 정부예산의 지속적인 투입은 계획된 양묘, 조

림, 육림, 사방사업 등 산림녹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효과적인 재정 수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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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 방식의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도시 인근의 비싼 임야를 팔아 저렴한 오지의 임야를 더 많이 매입하여 산림 재정

의 확보와 국유림 면적의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반면, 도시 인근의 국유림이 감소하게 되어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숲 

정책의 기반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었다. 1993년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국유재산관리특

별회계법』에 통합되어 폐지되었다(이광원 등, 1993).

표2. 중앙정부의 산림녹화사업 예산(1972~1978) (단위: 백만원)

연도별
산림청 내무부 새마을운동

(B)

합계

(A+B)소계 (A) 일반회계 국특회계 재특회계 경특회계

1972 6,275 742 1,556 300 3,677 - 6,275

1973 10,231 4,595 1,527 151 3,958 1,429 11,660

1974 13,745 5,932 2,612 - 5,201 7,731 21,476

1975 19,031 7,640 4,642 - 6,749 36,014 55,045

1976 25,088 11,001 4,388 - 9,699 14,741 39,829

1977 24,353 20,232 4,121 - - 18,450 42,803

1978 27,319 22,596 4,723 - - 60,431 87,750

출처: 산림청 예산은 한국행정학회(2009), 새마을운동 예산은 이경준(2013).

③ 정부의 산림계 지도ㆍ육성 및 민관 협력 

산림녹화 추진체계의 가장 말단 시행 주체인 ‘마을(산림계)’는 리·동 단위에 설립된 산림소유자와 현지주민 간의 협동조직이다 

(그림 7). 1951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 따라 전국에 설립되어, 1961년 산림법 제정을 계기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연합회 

(현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산림조합의 계통 조직을 이루었다. 

정부는 전 국토의 산림녹화를 완수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가 필요했다. 1951년, 해방 후 남한의 국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19.2%,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공유림과 사유림으로 구성된 민유림은 80.8%에 이르렀다. 산림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유림의 

1952년 당시 ha당 임목축적은 3.5㎥로, 국유림의 30%에 불과했다. 1973년 말 민유림의 ha당 임목축적은 6.5㎥로 증가하였

으나 국유림의 28.7㎥에 비해 더디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유림 면적의 60%가량이 10ha 미만의 영세 산주가 

소유한 임지였기 때문이다(한국임정연구회, 1975). 농용림, 분묘 등의 목적으로 산지를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이들은 경제적으

로나 기술적으로나 황폐 산지에 산림을 조성하고 경영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유림 산주로부터 자발적 산림녹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정부는 산림계를 산림녹화의 주체로 선택하였다. 이것

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마을 단위에 산림관리를 위한 협동 조직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산림계가 법제화된 것은 1951년부터이

지만, 당시 한국의 농산촌에는 17세기 조선시대 후기부터 등장한 마을 단위의 자발적 산림관리조직인 ‘송계’, 혹은 일제강점기 

산림정책 하에 조직된 ‘애림계’, ‘식림계’, 혹은 ‘차수인조합’ 등의 경험이 남아 있었다(최병택, 2025; 배수호 등, 2021). 그렇다

고 해서 산림계가 설립되자마자 산림녹화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찍부터 애림 의식이 높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사방사업과 국유림 조림대부 등을 활용하여 마을의 황폐 산지를 복구

하고 조림지 무육간벌과 연료림으로 마을 연료를 충당하기 시작한 산림계도 있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1960년대 경상남

도 지역의 경우 거의 70% 가까운 산림계가 유명무실하였으며, 의식주 해결조차 어려운 농가에 산림계 가입과 산림조합비 납부

의 의무를 지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컸다(강정원, 2020). 

정부는 1950년대부터 산림계를 산림녹화 사업의 핵심 주체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당시 정부는 재정이 넉넉하

지 않았기 때문에, 산림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연료나 농업에 필요한 임산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국유 산지를 양여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1951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서부터 규정된 분수계약은 조림과 산림보호

의 의무, 또는 시업 명령을 받은 산주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산림계가 산주 대신 조림을 집행하고, 필요한 묘목과 연료를 무상

으로 받았다. 조림이 끝난 뒤 산림계가 비용을 청구하면, 그 비용은 산주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산주가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발생할 산림 수익을 산림계와 산주가 나누는 분수계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여, 산림계에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

였다. 1950년대 임지 소유주의 수익을 4할로 규정하였던 분수율이 점차로 낮아져 1962년 산림법시행규칙에서는 2할, 1973

년에 들어서는 1할까지 낮아져, 산림계가 더 높은 수익을 배분받도록 조정되었다. 이러한 대집행 분수계약의 상당 부분은 연료

림으로 조성되었다. 

더욱이 산림계가 마을 내 황폐한 국유림과 공유림을 조림대부 받아 조림에 성공하면, 심은 나무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은 물론 해

당 조림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마을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었으며, 조림대부를 계기로 산

림계가 설립되거나 재정비·활성화된 마을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Park, 2026). 

산림계에 조림 목적으로 대부된 국유림 면적은 1967년 말 132,551ha에 달했는데, 이 통계는 기존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지 

않았거나, 관리 부실로 대부가 취소된 면적이 제외된 것이다. 산림청은 1967년부터 조림대부 성공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실시

했는데, 1973년 11월까지 63개 산림계에 총 5,032ha가 양여되었다(산림조합중앙회, 1982). 이후 국유림 관리 정책의 기조

가 변화하면서, 1970년부터는 신규 조림대부가 금지되고, 1980년부터는 대부지 양여가 금지되었다. 이에 대해 무상양여를 목

적으로 조림대부를 받은 사람들과 산림계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1972년 대법원에서 무상양여 여부는 산림청장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80년에는 조림대부를 받은 산림을 분수림(分收林)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1970년 이전에 

대부받은 사람들에게는 조림지 수익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도 했다(배재수 등, 2001).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1972년 산림계와 새마을사업의 결합은 산림녹화 사업에 정치적 관심을 확보하고 행정·예산상의 지원

을 한층 원활하게 만들었다. 마을 단위에서도 산림사업이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진을 위한 주요 안건으로 채택되어 종합적으

로 논의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산림계장은 마을의 리·동 개발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직을 겸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마을양묘, 종자 채취, 마을 사방사업 등은 복차소득사업으로 지원되어 주민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

였다. 복차소득사업이란 마을 사람들이 공공사업으로 번 돈의 일부를 다시 생산사업에 투자해 소득을 계속 늘려 가는 방식의 사

업을 말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업은 마을 단위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재정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

었다. 나아가 산림계의 공동 작업으로 얻은 이익은 마을 기금으로 조성되어, 새마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Park, 

2026).

이와 같은 제도적 결합에 발맞추어, 산림조합의 산림계 육성 사업 또한 지도 체제를 강화하고 우수새마을을 중심으로 지도 역량

을 집중하는 등 새마을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산림』 1972년 3월호). 아울러 산림계의 평가 등급 역

시 새마을사업과 동일하게 기초·자조·자립의 3단계로 재편되었으며, 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제한된 지도 자원을 더욱 효율적

으로 배분하고자 하였다. 

<표 3>은 산림계의 역량을 진단하는 정성적 기준과 각 등급에 적합한 지도 활동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산림조합중앙회, 

1982). 이는 새마을운동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평가되는 ‘단계적 접근’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FAO, 1982). 기초 산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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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조직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술 및 의식 교육과 간부 양성, 산림보호, 분수림 및 대부림 관리 등을 지도

하였다. 자조 산림계 단계에서는 연료림 조성, 부산물 생산, 공동 출역을 통한 기금 조성, 계유림(契有林) 조성 등 다양한 산림 활

동을 수행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자립 산림계 단계에 이르면 고도의 기술 교육과 수익 사업의 개발 역량을 강화하

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임산물 가공시설 확충, 임업 기자재 구비, 새마을양묘 사업 등이 주요 활동 사례로 포함된다.

표3. 새마을 산림계의 유형별 지도육성 전략

유형 진단 및 육성 방안 지도 활동 예시

기초 

산림계

조직과 여건이 형성 단계에 있으며 

사업 의욕과 활동이 부진한 산림계로서

 기초적 계몽지도와 환경조성 필요

- 농한기 교육 및 좌담회 개최지도

- 임업기술 교육용 책자 돌려읽기

- 유능한 간부 선임지도

- 돌림 순산으로 자율적 산림보호제도

- 계기·간판·사업지 표지판 설치

- 분수계약 체결 및 관리

- 대부림 경영관리

- 문서 정비

자조 

산림계

조직과 여건은 구비되어 있으나 

계속적인 계몽지도와 자립기반 조성이

필요한 산림계

- 사업지 계원 교육

- 임업기술 교육용 책자 보급

- 공동 출역에 의한 기금 모으기

- 계유림 조성

- 연료림 조성 및 유휴지 개발

- 공동이용시설

- 산림부산물 생산

- 아궁이·굴뚝 개량

자립 

산림계

개발 의욕이 충만하고 

이미 자립운영 단계에 도달한 산림계, 

기술교육과 수익성 사업 필요

- 임업기술 실연 교육, 선진지 연찬

- 대집행 사업 및 협업 임업 추진

- 임산물 이용 가공시설

- 새마을양묘사업

- 명승지 관광시설 개발

- 임업기자재 공동구입

- 임산물 계통출하 공판

- 정자·어린이공원·동산·조경목가꾸기

출처: 산림조합중앙회(1982)의 자료를 재구성.

이 시기 산림계와 새마을은 모두 뚜렷하고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보여주었으나, 그 전개 양상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표 4>와 같

이, 산림계의 경우 1980년 자립산림계의 비율이 41%까지 증가하고 기초산림계의 비율은 16%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새마을은 

1976년에 이미 기초 단계 마을이 소멸하였고, 1979년에는 모든 마을이 자립 단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내무부, 1980).

이러한 격차는 마을 공동체가 산림·임업 활동을 통해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이 

시기 산림계는 산림황폐화의 근본적·직접적 원인이 점차 해소되어 가는 과정에서 긴급한 황폐지 복구와 재조림, 도벌 및 남벌로

부터 산림보호를 실천함으로써 산림녹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Park, 2026).

표4. 산림계와 새마을 조직의 발전 추이(1972~1980)

연도 구분
산림계 새마을

합계 자립 자조 기초 합계 자립 자조 기초

1972
개수 34,665 2,307 13,943 18,415

비율(%) 100 7 40 53

1974
개수 21,295 6,589 8,116 6,590 34,665 7,000 21,500 6,165

비율(%) 100 31 38 31 100 20 62 18

1978
개수 20,846 7,516 9,119 4,211 34,815 28,701 6,114 0

비율(%) 100 36 44 20 100 82 18 -

1979
개수 20,453 7,877 8,969 3,607 34,871 33,895 976 0

비율(%) 100 38 44 18 100 97 3 -

1980
개수 20,475 8,318 8,821 3,336

비율(%) 100 41 43 16

출처: 1974년도 산림계 자료는 한국임정연구회(1975), 1978~1980년도 산림계 자료는 산림조합중앙회(1982), 새마을 자료는 내무부(1980).

산림녹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와 산림계의 협력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업이 새마을양묘 사업이었다. 정부는 사전에 

산림계와 어떤 수종의 묘목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지정해 주었고, 산림계는 이에 따라 양묘 지도원의 도움을 받

아 묘목을 생산하여 정부에 납품하였다. 정부는 지정된 양묘의 전량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산림계에 공동재산 증식의 기

회를 주었다. 다음의 글은 한 마을의 새마을양묘 사례를 보여준다. 이 사례를 통해 산림계가 양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여건

과 계기의 마련, 사업 수행의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등의 구체적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양묘 성공 사례 

(『산림』 1974년 12월호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충북 괴산군 소재의 신풍마을은 척박한 산간마을로 전체 면적의 61%가 임야인 데다 추운 기후로 농사 외에는 다른 소득원이 없어 

가난한 마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향을 떠나는 주민이 속출하여 1969년 한 해에만 138가구 중 19세대가 이주하였다. 이때 정태

희 씨는 주변 마을들이 새마을운동으로 활기를 찾아가는데 신풍마을만 잠자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비록 여자의 몸이었지만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찾아가 새마을사업을 시작할 것을 건의하고 이 일에 여성들이 앞장설 결심을 이야기했다.

사업 초기에는 여성들이 나선다는 이유로 남편들의 욕설과 모욕적인 비난이 쏟아지는 등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라는 큰 벽에 부딪혔

다. 그러나 정태희 씨는 굴하지 않고 뜻이 맞는 부녀회원들과 함께 마을주민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마침내 1972년 10월 18일, 

주민총회에서 새마을사업을 결의하였다. 이후 마을 안길 확장, 하수구 설치, 지붕 개량 등 눈부신 환경 변화를 이뤄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우수 새마을로 선정되어 대통령 하사금 200만 원을 받는 쾌거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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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림녹화와 새마을사업의 결합

1970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정신계몽운동이면서 농촌의 생활환경과 농업환경을 개선

한 지역개발사업이었다. 산림녹화와 관련된 새마을사업 중에서 연료림조성사업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였으며, 농촌 

주민들이 협동심을 발휘해 성공시킨 대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구마다 연료림 조성에 동참하지 않으면 연료를 채취할 수 없다

는 산림계의 규약을 기본으로 했으며, 모든 가구가 함께 나무를 심는 활동은 새마을운동의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3대 기본 정신

이 바탕이 되었다. 새마을 조직은 기존 마을 단위의 산림계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아 만들어졌다. 

정부는 새마을운동의 예산으로 묘목과 비료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지자체는 운송비를, 주민은 토지와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

하여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은 산림계 주민은 임야 소유와 상관없이 연료림을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주어졌다. 산림

이 없는 농산촌 주민에게 가정용 임산연료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중요했다. 1973년부터 1977년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으로 20만 ha의 연료림 조성 목표를 완성하는 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료림조성사업은 큰 역할을 했다(이경준, 

2013).

새마을운동에 산림녹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었던 바탕은 소득을 창출하는 새마을양묘 사업이었다. 1973년 정부

는 향후 10년간 100만 ha에 21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산림청은 급격하게 늘어난 조림용 묘목을 

충당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을양묘를 기획했다. 조림을 하려면 심을 묘목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했다. 국가와 민간의 양묘

업자만으로는 조림 목표를 충족하는 묘목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부족한 조림용 양묘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양묘

를 계획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잘 키운 양묘를 실적대로 사주는 시장 기반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산림녹화 사업의 성패는 마

을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었는데, 정부는 주민이 참여한 사업의 실적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시적 유인책을 마련했다. 지

확보된 하사금과 부녀회의 공동 작업 수익금 222만 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던 정태희 씨는 우연히 괴산군 소이면의 양묘장을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적은 일손으로도 높은 수익과 판매 보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녀는 마을양묘 사업을 

제안했다. 기술 부족을 우려하는 일부 반대 여론도 있었으나, 군 산림과 양묘지도 담당자가 수시 출장 지도를 한다는 점을 들어 관과 

민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로 주민들을 다시 한번 설득했다. 결국 마을 총회를 통해 3,860평(1.2ha)의 포지를 434

만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부족금은 각 가구에서 거두어 양묘 사업을 시작하였다.

정태희씨는 제일 먼저 군 산림과를 방문하여 양묘 시업량과 기술 전반을 상의하고 납품 수종과 수량을 지정받았다. 비교적 투자 회

수가 빠른 속성수인 아까시나무 4만 그루, 족제비싸리 60만 그루, 밤나무 1만 5천 그루를 지정받고 종자와 자재를 알선받아 구입하

였다. 이듬해 봄 군담당 직원의 기술지도하에 파종을 완료하였으나, 6월 초 제초작업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개인 농번기와 겹

치자 주민들이 공동 작업에 나오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태희 씨는 집마다 방문하여 참여를 호소한 끝에 사업 

첫해, 밤나무 1만 5천 그루, 싸리 61만 그루 등의 묘목을 키워낼 수 있었다. 이것은 이듬해 군에 납품할 시, 약 212만 5천 원의 실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량이다.

이 사례는 가난한 산촌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을 통해 자조와 협동 정신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사업을 창출해 내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정부는 기술지도사업과 지정생산제도를 통해 임업지식이 부족한 마을주민들이 양묘를 새로운 마을 소득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새마을운동과 치산녹화 과정에서 마을지도자와 주민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고 참여를 이끈 여성 지도자의 집념

은 가부장적 편견을 넘어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이끈 핵심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역주민의 참여가 소득과 연계되는 방안은 명령과 지시보다 효과적이었다. 

“마을양묘의 생산에 있어 생산묘목의 판매를 보장함으로써 생산마을의 의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묘목가격을 공고하고 

양묘시업량에 대한 매수를 확약하는 사전매수증서를 교부토록 할 것이며, 묘목생산기간이 긴 2년생 이상의 묘목에 대해서는 유

묘생산량(幼苗生産量)에 대한 실적에 따라 그 대금을 예불[미리 지불, 저자 작성]하여 양묘수익을 단기에 얻을 수 있도록 할 방

침이다. 이와 같이 양묘과정에서부터 묘목에 대한 마을주민의 애정을 담뿍 쏟게 하여 스스로가 기른 연약한 묘목이 탈 없이 산에 

옮겨져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기름과 동시에 조림은 한낱 관(官)이나 몇몇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마을주

민은 노력의 제공에만 그치는 것이라는 고질적인 사고방식을 뿌리채 뽑아버려 조림이 곧 소득증대와 직결되고 나아가서는 국력

배양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새로이 시키려는 데 그 뜻이 있다.”(손수익, 1973) 

마을양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계획(Plan)과 이행(Do), 점검(Check)과 개선(Act)이라는 PDCA 접근을 잘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매년 3월에 개최된 청와대 새마을 국무회의에서 제1차 계획의 연차

별 실적과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내무부 지방국장이었던 고건은 새마을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제1차 계획의 연

차별 실적과 계획을 보고하였다. 1973년 처음 시행된 마을양묘 사업을 점검하여 “마을주민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

라, 행정적 지도 역시 부실하여 영세한 규모로 분산시업되었고, 수종이 다양한데다 단지선정이 잘못”(고건, 1974)되었다고 평

가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마을양묘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참여 마을 수를 1973년 14,225개에서 1974년 3,019개로 대폭 줄였

다. 기술 측면에서 재배가 어려운 유묘(幼苗) 생산은 기관에서 담당하고 마을은 유묘를 받아 성묘(成苗)를 생산하는 체계로 변경

하였다. 마을에서 쉽게 양묘하기 위하여 수종을 포플러, 아까시, 밤나무, 싸리 등으로 표준화하고 마을은 1~2 수종을 집중적으

로 양묘하도록 지도했다(고건, 1975). 그 결과 1974년은 1973년 대비 양묘 생산 본수가 2.8배 증가하였다. 마을 평균 830평

(0.27ha)의 양묘장에서 7만 9천 그루를 생산하여, 마을당 양묘 소득은 순수익 57만 원, 순소득 33만 6천 원을 기대하였다(고

건, 1975). 정부는 계획의 수립, 이행과 점검, 개선을 통해 사업이 계획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과 기술력을 집중하였다.

마을양묘 사업 역시 새마을양묘와 연결되었다. 새마을양묘는 제1차 계획기간(1973~1978) 동안 전국 묘목 생산량 27억 그루

의 34.8%에 해당하는 940백만 그루를 담당했다. 새마을양묘 사업으로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총 123억 원의 양묘 소득을 

올렸는데, 마을당 소득은 연간 375천 원이었다. 마을양묘 소득은 참여자에게 모두 분배하지 않고 일부를 적립하여 차기 마을사

업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했다(이경준, 2013). 

새마을조림은 새마을운동 본부가 주관한 마을 주변의 조림 사업을 뜻한다. 새마을조림은 제1차 계획기간(1973~1978) 동안 전

국 조림 면적 108만 ha의 약 44%에 해당하는 47만 3천 ha를 담당했다. 제2차 계획기간 중에는 총 조림 면적의 38.7%에 해당

하는 37만 4천 ha를 새마을 조림이 담당했다(이경준, 2013). 

새마을사방 사업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수행한 총 22,976ha의 70.7%에 해당하는 16,238ha를 담당했다. 제2차 계

획기간에는 새마을사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하여, 총 25,061ha의 19.5%에 해당하는 4,885ha를 담당했다(이경준, 

2013).

새마을사업 총투자액 중에서 치산녹화 사업에 투자한 비율을 보면, 1971년부터 1978년까지 새마을사업 총투자액의 7.0%가 

산림녹화 사업에 투자되었다. 제2차 계획기간이 종료되는 1987년까지 17년간 새마을사업에 10조 4,700억 원이 투자되었는

데, 이 중에서 산림녹화 사업이 4.1%(4,269억 원)를 차지했다(이경준, 2013). 산림녹화 사업이 당시 최고 국정과제인 새마을사

업과 결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농촌개발사업으로 다루어지게 되면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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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림녹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산림녹화는 연구개발과 임업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제 땅에 알맞은 나무를 심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토의 20%를 차지하는 황폐지를 단기간에 산림으로 녹화하려는 계획이 성공하려면 먼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

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반이란 산림녹화에 필요한 연구·조사 조직, 적지적수(適地適樹) 판정을 위한 토양조사와 산림실태를 

파악하는 산림조사를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좋은 종자를 선별하여 나무를 심는 산림조성기술(양묘·조림), 속성 수종 개발을 위

한 임목육종기술, 황폐지를 복구하고 녹화하는 사방기술, 산림녹화와 주민 소득을 연계하는 특용 임산물 재배 기술이 필요했다. 

더불어 개발된 기술을 녹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 보급 체계가 마련되어야 산림녹화에 성공할 수 있다. 

• 산림녹화 기반 조성

당시 정부는 산림녹화에 필요한 임업기술을 적기에 개발하고 보급하는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제

1차 계획의 31개 중점시책 가운데 하나로 임업시험장의 업무 확대를 포함하였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중앙에는 산

림청의 소속기관인 임업시험장과 임목육종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국의 토양과 산림을 조사하는 산림자원조사연구소를 신

설했다. 지방에는 1973년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과 함께 도 소속기관으로 임업시험장, 도유림사업소, 사방사업소를 신설하여 산

림녹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김정렴, 2006).

황폐지에 대규모 조림이 성공하려면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정부는 1972년 산림자원조사연구소를 신설하고 1974년

부터 임지의 잠재 생산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간이 산림토양조사를 실시했다. 1974~1976년 동안 664만 ha의 산지를 대상으

로 토심, 지형, 경사, 습도, 침식, 비옥도, 토양형 등을 조사하여 토양인자별 점수 합계에 따라 임지의 잠재 생산능력 급수를 5등

급으로 구분하였다(정인구, 1978). 조사 결과, 전국 산림면적의 30%에 해당하는 2백만 ha가 임지 생산능력이 낮은 Ⅳ급지 이

하로 나타났다(산림청, 2022). 산림청은 간이 산림토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지의 생산능력과 기후대에 맞는 조림수종을 선

정하였다(표5). 5등급인 토양 척박지에 양분을 많이 요구하는 낙엽송, 이태리포플러, 밤나무를 심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

런 까닭으로 정부는 4~5등급 토양 척박지에도 잘 견디고 토양을 개선하는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오리나무를 심은 것이다. 

당시 간이 산림토양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산림 황폐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며, 이를 활용한 기후대별 조림수종 선정은 국가의 산

림녹화 정책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였다. 

표5. 임지 능력급수에 따른 기후대별 조림수종 선정

능력

급수

기후대

온대중부 온대남부 난대

Ⅰ  낙엽송, 이태리포플러, 밤나무  삼나무, 오동나무, 밤나무  삼나무, 오동나무, 밤나무

Ⅱ
 낙엽송, 이태리포플러, 밤나무,  

 은수원사시나무, 잣나무

 이태리포플러, 편백, 

 은수원사시나무, 밤나무
 편백, 오동나무, 삼나무

Ⅲ
 은수원사시나무(현사시나무),  

 잣나무, 해송, 아까시나무

 은수원사시나무(현사시나무),  

 해송, 편백, 아까시나무

 해송, 편백

Ⅳ  리기다소나무, 해송,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 해송,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 해송, 아까시나무

Ⅴ이하  오리나무, 리기다소나무  오리나무, 리기다소나무  오리나무, 리기다소나무

출처: 산림청(2022).

다음으로 산림녹화 사업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전국산림실태조사가 필요했다. 제1차 계획이 시작된 이듬해인 

1974년 정부는 전국 산림실태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했고 당시 산림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산림자원조사연구소와 임

업시험장은 항공사진과 임상도 제작, 통계학적 방법을 적용한 표본조사를 해결책으로 내놓았다(한갑준, 2007). 광복 이후 처음

으로 전국 단위에서 신뢰할 만한 산림통계를 확보하는데 항공사진 판독 기술과 표본조사법을 이용한 산림조사의 역할이 컸다. 

특히, 항공사진 판독 기술은 대한민국이 1960년대 UNDP(유엔개발계획)와 FAO(유엔식량농업기구)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이 전

국산림실태조사에 적용된 사례이다.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실시된 제1차 「전국산림실태조사」는 1973년부터 시작된 제1차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산림경영 

계획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사업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및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844만 

ha에 대해 국내 기술진에 의하여 임업용 항공사진을 처음으로 촬영하였고, 표본조사법을 이용하여 1974년 말 전국 산림통계

를 시·도와 영림서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최초로 1:25,000 축척의 임상도 783매를 제작하였다. 조사 

결과 1974년 말 현재 전국의 산림면적은 6,640,839ha,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15.4㎥로 산정되었다. 나무가 없는 무립목지

는 702,633ha로, 황폐지 20,083ha, 화전 52,565ha, 개간지 192,858ha 등이 포함되었다(산림자원조사연구소, 1975). 「제

2차 전국산림실태조사」 결과 1980년 무립목지는 1974년 대비 66% 감소한 241,825ha로 파악되어 제1차 계획의 성과를 실

증하였다. 황폐지 면적도 7,136ha로 줄었고, 개간지도 45,731ha로 감소했으며 화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임업시험장, 

1981). 

전국산림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얻은 산림자원 통계와 임상도는 제1차 계획의 수행을 위한 계획적 산림녹화의 기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체계적인 국가 산림관리와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기여하였다. 「전국산림실태조사」는 이후 「국가산림자원조사」로 

이름을 바꾸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하여 현재까지 더욱 정밀하고 다양한 산림자원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 산림조성기술

제1차 계획은 10년 동안 100만 ha의 황폐지에 나무를 심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태리포플러와 양버들처럼 삽목이 잘 되는 조

림수종은 특별히 종자를 채취할 필요가 없지만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 용재수종은 종자가 필요했다. 1ha에 평균 3,000그루

의 나무를 심는다면 매년 3억 그루의 묘목이 필요했다. 대면적을 조림하기 위해서는 토지 특성에 맞는 조림수종을 선정하는 계

획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림용 종자를 공급하여 양묘하고 계획된 시기에 묘목을 조달하는 치밀한 이행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산림실태조사로 조림 대상지를 파악하고 간이 산림토양조사로 산지의 특성에 맞는 조림수종을 선정하였

다. 그러나 산림녹화 사업이 성공하려면 조림지 확보와 조림수종의 선정만으로는 부족했다. 조림에 필요한 우량종자를 확보하

고, 이를 묘목으로 생산하여 적기에 조림 현장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지금도 황

폐된 산림을 복원하려는 개도국이 첫 번째로 직면하는 산림 문제가 이것이다. 

먼저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채종원(seed orchard)을 조성했다. 1960년대까지는 자연림이나 기존 조림지에

서 종자를 채취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고, 종자의 발아율과 생장력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산림청 임목육

종연구소(현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1968년부터 채종원 조성 5년 계획을 세워 생장이 빠르고 수형이 우수

한 개체를 선발하여 종자 생산림인 채종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임목육종연구소, 1996). 채종원은 전국 주요 산림에서 선발

된 우량목의 유전자를 그대로 간직하도록 접목 또는 삽목한 나무를 집약적으로 심어 조성하였다. 주요 대상 수종은 당시 치산녹

화사업의 주력 수종이었던 리기다소나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삼나무, 리기테다소나무(잡종채종원) 7수종이었다. 정

부는 연간 75,000ha에 조림할 종자 확보를 목표로 하여 채종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채종원 조성지의 적합성과 조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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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의 변화 등으로 1983년까지 4번의 조정을 거쳐 710ha의 채종원을 조성(국립산림과학원, 2006)하고 1973~1987년 동안 

4,580kg의 종자를 공급하였다(한상억 등, 2007). 

채종원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기반 시설이다. 그런 까닭으로 산림청은 연구와 현장 생산 기

능을 분리·연계하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였다. 당시 임목육종연구소는 우량목 선발, 육종 및 채종원 조성 기술 개발을 담당하였

고,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와 국유양묘장은 채종원 우량종자를 활용한 묘목 생산을 담당하였다. 이를 통해 조림에 사용되는 

종자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대규모 조림에 필요한 종자를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채종원산 종

자를 심은 임분은 10~15년 경과 후 임목 생장량이 일반 임분과 비교하여 14~32%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국립산림과학원, 

2006).

그러나 채종원을 조성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우량종자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68년부터 조성된 채종원에

서 종자가 처음 공급된 것은 1976년이었다. 산림녹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73~1987년에도 채종목이 미성숙하여 개화·결

실이 충분하지 않아 계획한 수준의 채종원산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채종목이 점차 성숙하면서 종자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현재는 주요 조림수종을 중심으로 우량종자의 안정적 공급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음으로 조림용 양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정양묘제도를 도입하고 묘목의 생산성을 높이는 양묘 기술을 개발했다. 대규

모 조림에 사용되는 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재 1~3년 전에 미리 양묘 수종과 양이 결정되어야 했기에 산림녹

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초기부터 양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묘목 없이 조림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림 수요에 맞추어 묘목 생산량을 사전에 계획하는 지정양묘제도가 도입되면서 조림과 양묘 사업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

었다. 지정양묘제도란 산림청이 조림 계획에 필요한 수종과 물량을 정하고 일정 시설과 기술을 갖춘 민간 양묘업자를 ‘묘목 생산 

대행자’로 지정하여 이들이 정부 계획에 따라 묘목을 생산하면 정부가 검사 후 조림용 묘목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마을양묘로 

생산한 묘목을 정부가 시장가격으로 구매한 방식처럼, 지정양묘업자가 생산한 묘목을 정부가 전량 구매를 약속하였기에 안정적

인 양묘 생산이 가능했다. 묘목 생산 과정에서는 발아율 향상 기술, 적정 밀도 관리, 시비 기술, 뿌리 절단(root pruning) 기술이 

개발ㆍ보급되었고, 이를 통해 조림 후 활착률이 높은 규격묘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당시 산림은 임산연료 채취를 비롯한 과도한 산림 이용으로 황폐된 상태이었기 때문

에 단순히 묘목을 심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조림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조림 후에는 풀베기, 덩굴 제거, 보식, 어린나무 가꾸기 

등 지속적인 관리가 수행되었다. 특히 식재 후 초기 3~5년 동안의 조림지 관리는 심은 나무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 마을주민과 지방 행정조직이 함께 조림지를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결국 산림녹화 프로그램은 채종원에서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지정양묘제도를 활용하여 양묘장에서 생산한 대량의 묘목을 적기

에 조림지에 공급하며, 조림 후 3~5년 동안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일관된 양묘-조림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한 조림 목

표를 달성하였다. 

• 임목육종기술

제1차 계획에서는 속성수와 장기수의 조림 비율을 7:3으로 정했다. 헐벗은 산림이 많은 당시 상황에서는 경제조림보다 속성조

림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제1차 계획의 10대 조림수종 가운데 핵심 속성수는 포플러였다. 당시 10대 조림수종으로 포플러를 

선정한 배경에는 현신규 박사가 임목육종 기술을 활용하여 생장이 빠른 개량 포플러(이태리포플러)와 은수원사시나무(현사시나

무)를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미류나무와 유럽의 토종 포플러인 양버들이 섞여 자라면서 생장이 매우 빠른 이태리포플러가 자연 잡종으로 

만들어졌다. 현신규 박사는 1955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330여 종의 포플러 클론을 도입하여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검정한 결과

를 바탕으로 1958년에 생장이 우수한 두 개의 클론을 최우수 품종으로 확정하였다(현신규와 조리명, 1963). 이 두 품종은 수분

과 양분이 많은 하천부지에서 왕성한 생장을 보여주어, 정부는 개량 포플러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보급하였다. 개량 포플러는 식

재 15년 후 수확 시 ha당 213㎥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생장 속도는 소나무의 10배, 낙엽송의 8배에 달하였다(구영본, 

2020). 또한, 현신규 박사는 국내에 도입되어 토착화된 은백양에 자생하는 수원사시나무를 교잡하여 은수원사시나무(현사시나

무)를 만들었다. 

개량 포플러는 1962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여 1988년까지 약 719,000ha에, 은수원사시나무는 1973년부터 보급하기 시작

하여 1988년까지 180,000ha에 조림되었다(구영본과 여진기, 2003). 정부는 속성수인 두 수종을 대량으로 보급하여 황폐지

를 조기에 녹화하였고 1980년대까지 마을양묘의 주요 수종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하였다. 

• 사방기술

경사가 심한 산지에 나무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적은 비에도 영양분이 축적된 겉흙이 유실되어 토양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황

폐된 산의 토양 침식과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추진하는데, 1956년 사방공사가 필요한 극심한 산림 황폐지는 전국 

산림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68만 6,000ha나 되었다(이경준, 2025). 황폐 산지에 적절한 사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홍수가 나고 토양이 유실되어 농업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광복 이후 정부는 「사방의 날(1960)」을 지정하고 『사방

사업법(1962)』을 제정하는 등 황폐지를 복구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제1차 계획이 시작되는 1973년에도 여전히 많

은 산림 황폐지가 있었다.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사방사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산림녹화에 기여했다. 첫째, 포항 영일지구로 대표되는 극심한 황폐지를 복

구하기 위해 토목사업에서 적용하는 옹벽쌓기, 심줄박기 등을 도입한 특수사방사업을 추진했다. 특수사방사업은 황폐도가 극심

하거나 지형 및 지질이 특수하여 일반사방사업으로 복구가 어려운 지역에 실시하였다. 제1차 계획의 특수사방사업 대상지는 영

일지구와 합천지구 등을 포함하여 23개 지구 총 84,220ha가 포함되었다. 특히 영일지구는 단순히 4,538ha를 녹화한 것이 아

니었다. 오랜 기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황폐지의 녹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전례 없는 성공 경험을 만들었다. 

둘째, 사방사업의 접근방식으로 계통사방과 완전사방을 채택하여 사업 성과를 높였다. 황폐 유역 단위로 산꼭대기, 산허리, 계곡

과 소하천을 연결하여 일반사방, 특수사방, 야계사방을 함께 적용하는 계통사방과 이미 사방사업이 이루어진 시공지와 연결하여 

사업 대상지 전체를 완결하는 완전사방을 추진하였다. 제1차 계획의 사방사업 실적은 50%에 그쳤지만, 계획된 10년이 아닌 6

년 동안의 실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통합적 접근으로 사방사업의 효과를 높였다. 

셋째, 적정기술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약하였다. 서울대학교와 수원사방관리소가 공동 개발한 ‘볏짚거적덮

기공법’은 수급이 어려운 녹화 재료인 잔디를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볏짚으로 대체하여 비탈면의 침식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임간나지와 완경사지에 적용했던 나지녹화공법은 풀씨, 아까시나무, 싸리 종자를 파종하여 단기 녹화의 성공

에 일조하였다. 

산림청은 1973년에 사방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방기술교본」을 각도의 사방관리소에 배포하여 현장 적용에 필요한 사방

기술의 표준화와 체계화에 기여했다(산림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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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사방지구 사업 이전

영일사방지구 사업 중간

영일사방지구 사업 완료

그림8. 영일사방지구 사업 전후 모습.

출처: 산림청 소장 사진. 

• 밤나무 재배 기술

산림녹화, 식량해결, 소득증대와 연결된 밤나무 재배는 제1차 계획에 30만 ha 조성이 포함되었다. 대추, 호두, 버섯과 같은 특용 

임산물과 비교하여 제1차 계획에서 차지하는 밤나무의 역할은 매우 컸다.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실제 조성한 밤나무 면적은 15

만 4천 ㏊(목표 대비 51%)로,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과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의 접목묘 6,100만 그루가 식재되었다(한국임

정연구회, 1975). 우리나라 밤나무 재배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품종 개념이 없이 ‘평양밤’, ‘가평밤’ 등 밤 주산지의 지방명으

로 불리며 종자로 만들어진 실생묘를 키워 재배했다. 그러나 1958년 충북 제천에서 토종 밤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밤나

무혹벌의 확산을 계기로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의 전신인 임업시험장과 임목육종연구소에서 내충성 밤나무 품종육성 및 재배기

술 개발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국립산림과학원, 2006). 

밤나무 육종연구는 1960년부터 밤나무혹벌에 잘 견디고, 수확량과 과실형질이 우수한 품종 육성을 위해 재래종 토종 밤나무를 

선발육종하여 옥광, 산대, 순성, 다압 등을 육성하였다. 1966년부터는 우리나라와 기후 풍토가 유사한 일본으로부터 도입육종

을 실시하여 해충에 강하고 과실형질과 적응성이 뛰어난 단택, 유마, 이평, 축파 등을 장려품종으로 선정하여 보급하였다. 매년 

막대한 양의 밤나무 우량품종의 접수를 공급하기 위해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총 190ha의 채수포를 조성하고 접목 기술을 

개발하여 접목묘 보급 기반을 확립하였다(김선창 등, 2003). 당시 개발한 밤나무 품종의 재배 기술을 담은 밤 기술 교본을 발간

하고 산림조합에 기술 지도를 하여 밤나무 재배 현장에 보급하였다. 

밤 재배는 마을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졌다. 1975년 밤의 단위 면적당 순수익은 쌀 생산에 비해 1.6배 높았고 밤나무 마을조림의 

경우 마을당 밤 생산 소득은 5ha 기준으로 연평균 144만 5000원에 달하였다(한국임정연구회, 1975). 1975년 우리나라 1인

당 국민총소득이 29만 원이었고, 농가 평균소득이 약 87만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밤 재배가 농촌의 가계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밤은 수출에도 크게 기여했는데, 1970년 비목재 임산물 수출액 중 1%를 차지하던 밤이 1980

년에는 30%(3,678만 불)로 증가하여 임산물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다(산림청 『임업통계연보』, 1981).

⑥ 산림녹화의 비전 공유와 홍보 강화

정부는 산림녹화 프로그램에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였다. 제1차 계획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정부는 규제

와 홍보를 산림정책의 주요한 이행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이를 이행할 만한 국가 재정과 법 집행력을 갖고 있

지 못하였기에 명령과 지시, 국민 계몽도 기대한 만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박정희정부가 집권한 이후부터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행정력이 뒷받침되면서 정부의 홍보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홍보의 핵심은 대통령의 국토녹화 의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비전 제시, 도덕적 설득으로 산

림녹화가 지금 국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인식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켰다. 또한 1967년 산림청을 신설하고 본격

적으로 치산녹화 사업의 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조합, 새마을운동 조직, 관련 단체 등이 정보제공

에 참여하였다. 이 시기는 강력한 행정력에 기초한 적발과 처벌, 식수 행사에 국민 동원의 메시지가 유효하게 작동하면서 산림훼

손 행위가 줄어들고 조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났다(한국행정학회, 2009). 산림녹화를 위한 정부의 홍보

와 정보제공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용 난방 연료 문제가 점차 해결되면서 산림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명령과 지시 형태의 정보제공이 효과를 거두

었다. 과거 가난과 법 집행력 부족이라는 산림황폐화의 근본 원인이 점차 해결되자 국가가 요구하는 산림녹화 활동에 대한 국민

의 수용성도 높아졌다. 

둘째, 식목일을 이용한 대통령의 국민 계몽과 설득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1975년부터 매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을 국민식수 기간으로 정하고 가정, 마을, 직장, 학교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식수 운동이 전개되었다.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식

목일에 참여한 연인원만도 175천 개 기관, 16백만 명에 달하였다(김영진, 1979). 식목일에 직접 참여한 국민뿐만 아니라 전 국

민에게 ‘나무를 심는 것은 애국이고 풍요로운 숲은 선진국의 증거’라는 대통령의 국토녹화 비전과 의지가 대중 매체에 반복적으

로 노출되었다.



살아 있는 유산, 살아 있는 유산, 대한민국의 산림녹화대한민국의 산림녹화

42 43

셋째, 산림행정기관은 산림녹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활용한 교육과 지도를 본격화하였다. 산림계를 포함한 산림

조합 계통과 새마을 지도자 등의 매개 조직은 정부를 대신하여 산림녹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한 명령, 지시 전달, 주민들

의 실질적인 동원에 전력을 다하였다. 정부는 조림 모범지역 소개, 식목 행사 참여 주민에 대한 식량과 노임 제공, 조합별 비교와 

평가, 성과에 따른 지원 차별화, 다양한 형태의 표어와 운동 등 산림녹화를 촉진하는 정보제공이 대폭 증가하였다(한국행정학회, 

2009). 

전국에 퍼져 있는 산림 황폐지를 충분하지 않은 국가 재정으로 단기간에 산림으로 녹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무엇보

다 중요했다. 주민에게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국민의 역량을 모

을 수 있는 행정력과 홍보의 집중이었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여러분이 참여하는 치산녹화 사업이 국가적 과업이며 이를 수행

하는 것은 애국’이라는 도덕적 설득을 하였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일관된 행정력을 발휘하였다. 

그림9. 1977년 ‘산·산·산, 나무·나무·나무‘라 쓰인 서울 광화문 홍보판. 

정부의 강력한 산림녹화 정책과 홍보로 19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민둥산과 식목일은 공통 인식으로 남아 있다.

출처: 산림청 소장 사진. 

그림10. 1972년 식목일 행사.  

강봉수 산림청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식목일 행사 계획을 브리핑하는 모습이다. 당시 정부는 식목일 행사에 독림가를 초청하여 조림 

성과를 공유하였다. 사진의 우측에 당시 대표적 독림가의 이름이 보인다.

출처: 산림청 소장 사진. 

3.2.4. 제1차 계획의 실적

제1차 계획의 정량적 목표는 <표6>에서 볼 수 있듯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6년 만에 대부분 달성되었다. 조림은 유실수 조림에서 

속성수와 장기수 조림으로 목표를 선회하였으나, 전체 실적은 원래 계획한 100만 ㏊를 초과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양묘 실적 역

시 유실수에 비해 속성수와 장기수가 많았다. 

반면 사방사업은 원래 계획했던 84천 ㏊의 절반인 42천 ㏊에 그쳤다. 산지사방, 해안사방, 야계사방 모두 계획의 50~60% 수준

의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실적은 재황폐 방지를 위한 완결주의 사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로, 영일사방지구 복구처럼 

보통 공사의 몇 10배를 투입한 결과였다(김장수와 배증순, 1978). 사방사업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제1차 계획의 조림 

목표인 100만 ㏊를 달성하자 계획기간을 4년 단축하여 1978년에 제1차 계획의 성공을 알리고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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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제1차 계획의 실적(1973-1978)

사업별
계획(A)

천㏊ (백만 그루)

실적(B)

천㏊ (백만 그루)

달성률(B/A)

%

○ 조림 1,000 (2,132) 1,080 (2,960)  108

  - 유실수 300 (120) 154  (61) 51

  - 속성수 300 (607)  360 (756) 120

  - 장기수 195 (585)       358 (1,106) 183

  - 연료림 205 (820) 208 (1,037) 101

○ 육림 3,799 4,177 110

  - 풀베기 1,735 2,258 130

  - 치수가꾸기 1,675 1,035 62

  - 추비 389 884 227

○ 사방 84 42 50

  - 산지 83 41 50

  - 해안 1 0.6 60

  - 야계 (㎞) 500 142 28

○ 양묘 (백만 그루) 2,132 3,054 143

  - 유실수 120 70 58

  - 속성수 1,426 1,559 109

  - 장기수 586 1,425 243

출처: 산림청(1979, p. 35).

제1차 계획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묘와 조림의 양적 실적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제1차 계획 사업평가단은 양묘와 

조림 정책을 양보다 질에 중심을 둘 것을 요구하였다. 조림의 대목표를 마을권 내의 녹화 조림보다 용재림 조성에 둘 것과 양묘 

역시 양보다 질에 치중하는 건묘(健苗) 생산을 제안하였다. 또한 30만 ㏊의 밤나무 조림을 재고할 것, 부역식 조림을 지양하고 

산주가 주체가 되는 조림으로 변경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치산녹화 10년 계획 제1차년도 사업평가단, 1975). 

그러나 당시 사업평가단의 요구는 청와대 실무자의 판단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김연표, 2007). 당시 헐벗은 산림

을 녹화하자는 당위성에는 대통령이나 국민, 임업인 모두 반대가 없었다. 그러나 그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조기 녹화를 최우선으

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대부분 반영되었다. 정부 주도의 산림녹화 과정을 거치면서 임업기술과 산주 중심의 산림경영은 

계속 정책의 뒷순위로 밀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3.3.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3.3.1. 수립 목적

산림녹화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은 산지에서 소득이 나오는 산지자원화, 산지경제권의 구축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1차 계획

에 그 기반이 되는 산림녹화를 완성하고 제2차 계획에 최종 목적을 담는 2단계 산림녹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제2차 계획의 핵

심 목표는 산지자원화였다. 제1차 계획에서 제시한 “산림을 배경으로 모든 마을의 산림소득을 주식화하여 산지에 새로운 국민

경제권을 조성한다”는 세부 목표를 제2차 계획의 핵심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 제2차 계획 서문에서 산림청장은 제2차 계획의 목

표 변화를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에서 찾았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지금부터 눈을 돌려야 할 곳은 바로 산이라 본다. 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산지의 자원화에 관한 연구

를 많이 해서 전국의 7할 이상을 차지한 산지의 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제2차 계획 발간사)

제1차 계획의 목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절대녹화’, ‘완전녹화’였다. 제2차 계획은 어느 정도 산림녹화가 되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산지자원화’를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였다. 제2차 계획의 기본 방침으로 국민조림, 경제조림, 완결조림을 제시하였다. 

‘산지자원화’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대단지 조림을 확대하는 경제조림이 핵심이었다. 계획의 기조는 제1차 계획에서 추구한 절대

녹화에서 경제림 조성으로, 정신계몽에서 기술보급으로, 타율적 참여를 국민총력 참여로, 규제를 개발지원으로 변화하겠다는 의

지를 담았다(산림청, 1979).

제2차 계획의 중점 시책은 ①산지이용 장기계획 수립, ②대단지 경제림 단지 조성, ③향토 수종의 개발, ④미립목지 및 요사방

지(要砂防地)의 일소, ⑤해외 산림자원 확대로 정하였다(산림청, 1979). 제2차 계획의 핵심인 산지이용 장기계획은 10년 동안 

593천 ha, 2030년까지 993천 ha의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계획을 담고 있었다(산림청, 1979). 이를 위해 산지를 보전산

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준보전산지 가운데 농용림 목적이 아닌 산지를 농지, 초지, 산업 용지로 전용할 계획이었다. 이 정

책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산림의 공익기능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1987년 1월 1일 농수산행정과 산림행정 상호 간에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소속을 내무부에서 농수산부로 다시 이

관하였다. 산림녹화라는 최종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고 산림청을 경제 부처인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은 것이다. 정부는 조직 개

편과 함께 제2차 계획기간을 1년 앞당겨 종료하였다. 제3차 산림기본계획의 이름 역시 ‘치산녹화 계획’에서 ‘산지자원화 계획’

으로 변경되었다.

3.3.2. 이행 수단

① 규제

규제 수단으로는 대단위 경제림 조성을 위한 규제와 산림자원 보호정책을 들 수 있다. 제1차 계획 시기와 마찬가지로, 조림을 시

행하기 위해 조림지를 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조림 명령을 내리고 집행하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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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용을 변상하지 못하면 강제 분수계약을 체결하고 산주 10%, 조림 시행자 90%의 비율로 나누는 강력한 조처를 하였다. 

이러한 강제 분수 제도는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황폐된 산림을 복구시키는 데 산주의 역할과 실천을 강조하는 강도 높은 규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런 규제 정책은 황폐 산지를 빠르게 조림하는 데는 이바지하였으나, 조림 이후 산주의 자발적 

산림경영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낳았다. 

산림자원의 보호정책 역시 산주, 마을주민 등 범국민적 자율 보호 체제를 구축하여 인위적 산림훼손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제2

차 계획기간 동안 총 22,730건의 도·남벌이 적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1967~1972년간 발생 건수의 21%, 제1차 계획기간 발

생 건수의 49%로 감소하였다. 또한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제2차 계획기간의 산불방지 시책은 제

1차 계획기간의 시책을 주축으로 하여 마을 단위로 조직된 진화대 활동과 방화선, 경방탑을 확대하는 다각적인 노력으로 산불 

피해를 크게 줄였다. 제2차 계획기간 동안 산불 발생 건수는 제1차 계획기간에 비하여 38%, 발생 면적은 50%로 감소하였다.

② 홍보 강화

이 시기에는 정부가 산림녹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식수운동을 정착시켰다. 국민식수기간(3.21.~4.20.) 동안 

중앙 부처, 국영기업체, 지방단위 각급 기관, 마을마다 책임을 부과하여 나무를 심도록 하였다. 또한 육림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11월 첫째 주 토요일을 육림의 날로 정하여 조림 이후 육림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에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개인의 자율적 참여와 설득이 금지와 강제적 동원이라는 지시 

정보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정부 주도의 국민 강제 동원, 금지와 지시 

위주의 정보제공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다. 둘째, 정보의 내용도 바뀌었다. 식목과 조림보다는 자연보호, 국민 보건과 휴양, 야

생동물 보호, 산림이 주는 공익적 편익 정보 등 산림의 정신, 문화적 혜택, 체험적 정보 전달이 강화되었다. 셋째, 대통령의 식목

일 행사 담화가 사라지고 관심 또한 축소되었다. 1980년대에도 초기에는 식목일이 중요 행사로 치러졌으나 대중 매체는 이전처

럼 대통령의 담화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관련 기사도 크게 줄어들었다. 넷째, 정보제공 방식도 직접 또는 산림조합 등의 산하 

조직을 통한 행정지도에서 행정기관, 직장, 가정, 단체별 자체 식수계획과 자율적 참여로 전환되었다. 

결국 제1차 계획기간 동안 금지, 동원, 행정지도 형태의 직접적인 반강제적 권고와 지도, 산림조합 계통과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는 매개 수단을 활용한 정보제공은 제2차 계획기간 동안 시민들의 저항과 부정적 인식에 부딪히면서 점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권유, 촉진 등으로 바뀌었다(한국행정학회, 2009).

3.3.3. 제2차 계획의 실적

① 조림

국토 녹화라는 양적 조림에 초점을 둔 제1차 계획에 이어 제2차 계획 역시 국토 녹화를 위한 조림 사업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추

진 과정에서 농촌 인력난과 노임 상승, 조림 대상지의 감소 및 기타 조림 여건의 변동 등으로 처음에 수립한 추진 계획에 차질이 

생겨 조림 계획을 두 차례 조정했다. 조정된 조림 계획은 997천 ha로, 처음 계획의 64.7%로 축소되었다. 실적은 966천 ha로 조

정 계획의 97%였다. 대신에 처음 계획에 없었던 천연림 보육 사업 109천 ha를 새롭게 조정 계획에 포함하였는데, 실적은 94%

였다. 조림 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양묘 실적 역시 61.7%에 머물렀다. 제2차 계획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조림 목표를 대폭 축소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계획기간을 1년 단축하여 1987년에 제2차 계획을 종료하였다. 제2차 계획을 조기 종결한 이유

는 산림청이 1987년 내무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산림정책의 가중치를 녹화에서 산지자원화로 변경하려는 취지였다.

조림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과거 양적인 조림에서 벗어나 질적인 조림으로 전환한 것이다. 산지자원화를 위해 분산·파편화된 조

림보다는 경제림 단지를 규모화하여 조성하고자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000ha 규모의 경제조림단지 80개를 조성하고 경제

수종으로 선정된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을 추진하였다. 1986년까지 경제조림단지 실적은 처음 계획의 83.5%인 334천 ha였다

(산림청, 1997). 또한 정부는 1981년부터 경제림 단지 조성대상지에 대한 약식 토양조사를 실시하여 입지환경, 토양단면, 토양

시료 등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뒤 적정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수하도록 지원하였다.

② 육림

제2차 계획에서는 1,011만 ha의 육림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육림 사업의 정량적 목표 역시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691만 ㏊로 결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식재와 사후관리를 연계하고 계획적인 육림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산림녹화 운동의 중

심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육림 기술 등 간접적인 위치에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는 과거 정부주도

형 산림녹화 사업이 민간 주도로 어느 정도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림 후 3년간은 전면 시비를 시행하고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항공시비법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육림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은 전체적으로 90%였다. 이중 풀베기는 97%

로 높았으나 시비는 84%, 어린나무가꾸기는 86%에 머물렀다(산림청, 1997).

③ 사방사업

제2차 계획의 사방사업은 전체 황폐대상지 중 제1차 계획의 실행량을 제외한 분량을 완전하게 복구한다는 목표에 따라 추진되

었다. 제2차 계획기간 동안 사방사업을 위하여 연인원 74,650명이 참여한 결과, 산지사방 34,000ha, 해안사방 372ha, 야계

사방 223㎞가 종결되었으며 사방댐 54개소가 완성되었다. 특히 새로운 공법을 개발․적용하여 계획된 예산의 25%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주로 야계사방 시에 사방댐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였는데, 사방사업 측면에서 완결성을 기하는 동시

에 예방 사방이 가능해진 계기가 되었다(산림청, 1997). 

표7. 제2차 계획의 실적(1979-1987)

사업명
세부

사업명

처음 계획

(1979)

조정계획

(1983) (A)

실적

(B)

B/A

(%)

조림(천 ha) 1,500 997 965.5 96.9

천연림보육(천 ha) 116 109 94.0

양묘(백만 그루) 3,064 3,000 1,851 61.7

육림(천 ha)

풀베기 2,500 2,129 3,139 147.4

치수가꾸기 3,500 2,841 2,611 91.9

추비 4,000 1,942 1,776 91.5

간벌작업 110

사방사업

산지사방(ha) 78,000 33,181 36,077 108.7

해안사방(ha) 400 157 327 208.2

야계사방(km) 3,300 1,414 223 15.8

사방댐(개소) 1,373 1,373 100.0

출처: 산림청(1997), 이경준(2020)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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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987년 동안 진행된 국가 산림녹화 프로그램으로 국토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약 205만 ha의 민둥산을 녹화했다. 

1992년에는 임업시험장(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의 광릉 시험림(현재 국립수목원) 내에 국토녹화기념탑을 설치하고 산림녹화 완

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림11. 국토녹화기념탑. 

1992년 4월 5일 제46회 식목일에 제막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국토녹화기념탑의 건립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산림녹화를 이룩한 업적을 기념하는 탑을 세워 온 국민의 협조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산림은 우리 겨레의 

보금자리이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러한 산림은 값진 녹화의 바탕 위에서 더욱 쓸모 있고 풍요

롭게 가꾸어 나가기를 온 국민과 함께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출처: 윤영균 소장 사진. 

그러나 제2차 계획 수립 주체의 하향, 계획의 잦은 수정, 목표에 미달한 사업 실적이 적지 않았음에도 1987년 산림청의 농수산

부 이관을 계기로 계획기간을 1년 앞당겨 종료했다. 제1차 계획에 비해 제2차 계획의 이행은 분명 느슨해졌으며 통치권자와 국

민의 관심 역시 감소하였다. 당시 정부는 산림이 겨우 녹화되는 시기에 10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산지자원화라는 목표를 과감하

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2차 계획에서 제시한 잘 심고 잘 가꾼 산림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소득이 나오는 임업을 만들고자 

했던 목표의 달성은 미완이다. 

무엇보다 산림경영 측면에서 산림녹화 프로그램으로 황폐된 임야를 빠르게 녹화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산림을 경영할 주체 육

성은 미흡하였다. 산림녹화의 실행 주체였던 산림계는 산림녹화 성공 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급격히 해체

되는 과정을 겪었다. 

제2차 계획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과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2~1986)의 경제성장기에 추진되

었다. 이 시기는 1979년의 석유 파동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군부 쿠데타에 의한 정권 탈취와 민주화 요구가 최고조에 달하는 

격동기였다. 

또한, 지속적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환경 보호와 야외 휴양 등 산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구가 

높아지고 주택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목재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였다. 반면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촌 노동력은 

감소하였고,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농림업의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150만 ha의 황폐 임야를 완전히 녹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수립되었다. 그러나 제1차 계획과 달리 2차 계획은 내무부 계획이 아닌 산림청 계획으로 축소되었다. 더욱이 제2차 계획은 두 번

의 조정(1981년, 1983년)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정한 정량적 목표를 대폭 낮추었다(산림청, 1997).

이러한 변화는 제2차 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1980년대의 여건을 반영한 것이었다. 첫 번째로, 이미 제1차 계획을 통해 산림녹화

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는 의식과,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산림녹화를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서거한 

영향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산업화의 진전과 농림어업 비중의 감소를 들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농림업의 비중은 급속히 감소하게 되었

고, 대한민국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빠르게 전환하였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농촌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기준으

로 약 4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동시에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감소는 노동력의 질적 저하와 함께 인건

비 상승을 유발하여 임업경영비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1973~1979년 동안 물가는 약 2.9배 증가했지만, 농촌의 임금지

수는 약 10.2배로 증가하여 농촌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수지의 악화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정진승, 2008).

세 번째로, 국민의 임업에 관한 관심은 하락했지만, 환경보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였다. 제조업과 서

비스업이 성장하면서 임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조림을 바탕으로 한 

임업소득의 향상보다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1980년대 대한민국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산림과 임업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전환으로 1970년대 큰 효과를 거두었

던 정부 주도의 산림녹화 정책은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에 걸맞게, 권위주의적 접

근을 벗어난 새로운 산림정책이 필요했다. 이런 측면에서 1988년 이후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은 권위주의 정부에서 이룬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 과정이었다. 이 책에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산림과 임업 

현안은 1970년대와 비교하여 더욱 복잡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 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 역시 

과거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방식으로는 국민의 수용성도 실질적 효과도 얻기 어렵다. 현재의 대한민국 역시 직면한 산림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 대안을 찾는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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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림녹화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

4

4.1.  근본 요인 

4.1.1. 지속적 경제성장

한국은 1962년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의 성공으로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SaKong 

and Koh, 2011). 1953년 국내총생산(GDP)이 미화 11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산림녹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1973년에는 약 

11배, 완료되는 1987년에는 108배나 성장하였다. 당시 산림황폐화의 가장 큰 직접 요인이었던 가정용 임산연료가 화석연료로 

대체될 수 있었던 요인 역시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품을 팔아 연탄이나 기름을 구매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경

제적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이었다(오호성, 1993). 

산림녹화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화전정리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역시 장기 경제성장으로 어느 정도 국가의 재정 투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산림보전을 위해 급격히 증가하는 국내 목재 수요를 수입 목재로 충당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목재무역 

자유화의 진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바탕이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산림황폐화를 막는 든든한 곳간이었

다(그림12).

입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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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산림면적과 1인당 GDP의 변화(1953-2007).  

출처: Bae et a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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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통치권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 산림녹화 프로그램의 수립 

당시 권력의 정점에서 산림녹화 사업을 이끌었던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1차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산림녹화의 성공 요인이었다(고건, 2010). 당시 최고 통치권자인 박정희 대통령은 헐벗은 산림을 20년 안에 완전히 녹화시키겠

다는 정량적 목표를 국민에게 직접 제시하고 산림녹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주류화하였다. 정부는 이 목표를 당시 정부의 중점 

시책이었던 경제개발계획, 새마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나무를 심고 보호한다는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양묘·조림(산림조성), 사방(치산), 연료(에너지), 소득(새마을사업)을 연결한 종합적인 제1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4년에는 화전정리(농업)를 제1차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묘, 조림, 사방, 연료림 조성 등의 핵심사업을 새마을사업과 연계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 소득이 창출될 수 있었다. 

대통령은 산림녹화의 당위성과 자신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정부는 교육, 홍보 등을 활용하여 ‘나무

를 심는 것은 애국’이라는 정신 계몽과 도덕적 설득을 강화하였다. 4월 5일 식목일을 정점으로 한 산림녹화의 당위성을 다루는 

홍보와 설득이 계속되면서 황폐된 산림에 나무를 심는 주체는 산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책임으로 여겨졌다.

대통령의 또 다른 역할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협력이 필요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제1차 계획은 국민운동과 행정

력의 총력 지원을 받아 이행되었다. 대통령은 산림녹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73년 농림부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시켜 내

무부의 행정력과 경찰력, 농림부 산림청의 기술력을 통합시켰다. 내무부라는 우산 아래서 산림청의 산림녹화 시책을 도지사와 

군수가 현장에서 책임지고 집행하게 되었다.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서 범부처가 참여하는 산림녹화의 다양한 업무를 물리적으로 결합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였다. 농촌

의 임산연료 시책은 상공부, 산지묘 시책은 보건사회부, 화전정리사업은 농수산부와 문화공보부 등 다양한 부처와 연결되어 있

었던 범정부적 사업(cross-sectoral program)이었다. 여러 국가 계획 및 부처와 연결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는 능력과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대통령은 1973년 3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한해 산림녹화 계획을 

확정하고 부처 간 조정을 지시하였다. 예를 들어 국민식수운동과 관련하여 보면, 당시 문교부는 학생 식수 운동을, 농수산부는 

비료의 적기 공급을, 국방부는 군부대 식수 지원을, 문화공보부는 국민식수 운동의 홍보를 담당하였고 산림청은 식수에 필요한 

자재 수급, 예정지 알선 및 기술 지도를 협조하도록 지시·조정하였다. 

정부는 제1차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도-군-읍·면-마을 단위로 이어지는 일관된 행정력을 동원하였다. 지방과 마을마다 

조직된 산림조합과 산림계는 조림 대행, 산주의 기술 교육 등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산림녹화 정책을 지원하였다. 산

림청과 소속기관인 임업시험장, 임목육종연구소는 조림수종과 사방기술의 개발과 보급,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특용 임산자원의 

개발 등 임업기술을 활용하여 산림녹화 정책을 지원하였다. 도벌, 화전, 입산통제 등 규제와 단속이 필요한 정부 정책에는 강력

한 경찰력을 동원하였다. 

강력한 대통령 리더십은 정책 집행을 가속화했지만, 동시에 중앙집권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접근을 강화하여 사유림의 자율적 경

영이 이루어질 여지를 제한하기도 했다.

4.1.3.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 

가정용 연료로 땔감을 사용하던 농촌 주민들의 도시 이주 역시 황폐된 산림이 회복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시와 농촌

의 10년 단위 인구 변화를 보면 절대인구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촌인구는 1960년 72.0%에서 

1970년 58.8%, 1980년 42.7%, 1990년 25.6%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김태헌, 1996). 

표8. 시·군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1960-1990)                                                                                                                   단위: %

지역 1960 1970 1980 1990

시부(도시) 28.0 41.2 57.3 74.4

군부(농촌) 72.0 58.8 42.7 25.6

전국 100.0 100.0 100.0 100.0

출처: 김태헌(1996)

1980년 이후에는 많은 농가에서 임산연료 대신 연탄과 가스를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1960~1980년 동안 임산연료를 사용하는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가 산림녹화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농업생산력이 높아지고 새마을사업으로 농촌 환경이 개선

되었다고 해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는 막을 수 없었다.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한 여러 이유 중 대표적인 경제적 요인은 도시와 농촌 근로자 간 임금 격차의 확대 때문이었다. 

1970~1990년간 도시와 농촌 근로자 간 절대적인 임금 격차는 계속 확대되었다. 1980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농촌

의 근로자 임금은 도시 근로자 임금의 50% 미만이었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농촌인구가 도시로 떠나는 원인이 되었다. 농촌에 

연탄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임산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농촌인구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산림은 점차 회복되었고 더 이상 연료림

을 조성할 이유도 사라졌다. 이런 까닭으로 1950년대 이후 지속된 연료림조성사업은 1977년에 종료되었다. 

4.2.  직접 요인 

4.2.1. 가정용 임산연료의 화석연료 대체

경제성장과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은 분명 우리나라 산림녹화의 성공 요인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산림황폐화의 직접 원인이었

던 가정용 임산연료의 화석연료 대체와 화전정리사업이 실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직면한 산림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은 도시

와 농촌을 불문하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 아궁이에서 태워버리는 막대한 임산연료 소비에 있었다. 1960년에도 우리나라는 전체 

1차 에너지의 62.5%를 신탄(薪炭)으로 충당할 정도로 임산연료는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다. 1955년 당시 임산연료의 소

비량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의 산림 대부분은 황폐되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1950년대 중반의 상공부의 에너지 정책과 농림부의 산림녹화 정책을 연결한 부문 간 협력(intersectoral 

cooperation)은 효과적인 선택이었다. 상공부는 1956년 가정용 임산연료의 화석연료 대체를 위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유

일한 에너지 자원인 무연탄 생산을 늘리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정부는 1958년 도시지역으로 유입되는 임산연료 반입

을 금지하고 상대적으로 임산연료의 압박이 덜한 농산촌에는 연료림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영암선, 태백선 등 석탄철

도 부설이 확장됨에 따라 무연탄 생산은 빠르게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부터 임산연료

의 대체가 이루어졌다. 특히, 1960년대 도시의 가정 연료는 무연탄이 임산연료를 대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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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에는 이미 도시지역의 단 7%만이 가정용 난방 및 취사 에너지로 임산연료를 사용하였다. 더욱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 

서 농촌 지역도 서서히 연탄이 임산연료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배재수와 이기봉, 2006). 1972년 연료림조성사업을 추진하던 

대전시 정림동 산림계의 가정용 연료 상황에서 이미 연탄이 농촌의 임산연료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전략) 지금은 이 마을 전체 호수 126호 가운데 96호가 연탄을 사용하고 30여 호만이 임산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심겨진 

나무가 절대 없어질 염려는 없다“고 송계장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정림동 산림계원들이 그동안 정성들여 나무를 심고 관리하

여 구역 내 임야에 빽빽이 서 있는 치수를 무육사업도 할겸 땔나무를 채취하여 분배하자고 산림계원들에 통보하면 막상 작업을 

하러 모이는 사람들은 아이들 아니면 아낙네들뿐“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남자들이 하루 나무를 하는 노력으로 대전 시가지로 일

을 나가면 그 몇 배의 수입이 오를 뿐 아니라 임산연료의 필요성이 그리 절박하지 않다는 생각에서라고 한다.---(후략) (『산림』 

1972년 5월호) 

이러한 화석연료의 임산연료 대체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전통적인 자원조성 정책과 산림보호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

기 시작하였다. “연탄이 대도시를 비롯하여 1970년대 초에는 농촌에까지 보급되면서 어느새 푸른 산이 되어 있었다”(서중석, 

2006, p. 204)는 역사적 평가처럼, 1970년대 가정용 임산연료의 화석연료 대체는 당시 산림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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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1차 에너지 소비의 변화(1950-2000)  

출처: Bae et al.(2012).

4.2.2. 화전정리사업

산림황폐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화전 역시 제1차 계획과 별도로 수행된 화전정리사업(1974~1978)의 성공으로 1980년

이 되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화전지 107,216ha 중 경사도 20도 이상의 산지 74,171ha는 산림으로 복구하고 20도 미만

의 산지 30,045ha는 농경지화하였다. 20도 미만의 화전지는 영농을 허용하되 국유림의 경우 해마다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토

지가를 내면 화전민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했다, 화전민은 현지 정착, 이전, 이주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화전정리 후 영농 규모가 

3,000평(1ha) 이상이 되면 현지 정착을 인정하였다. 이전은 경사 20도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화전민을 인근 마을로 옮기는 것

을 의미한다. 국가는 이전하는 화전민에게 2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정착을 지원하였다. 이주는 화전민 가족을 다른 도시로 옮

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주하는 화전민에게 40만 원의 지원금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였다. 1974~1979년 동안 화전민 호

수 267,301호가 정리되었는데, 현지 정착이 93.4%로 대부분이었고 이주는 5.7%, 이전은 0.9%였다. 화전정리에 들어간 예산

은 188.6억 원이었다. 화전 지역을 임야 소유별로 살펴보면, 124,643ha의 화전 중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73.0%로 가장 

높았으며, 국유림 15.8%, 공유림 11.2%로 뒤를 이었다(산림청, 1980).

그림14. 화전민들의 이주 모습.  

산림황폐화의 직접 원인이었던 화전은 공식적으로 1979년에 완전히 정리되었다.  

출처: 산림청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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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정리사업은 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사업 추진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

고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해도 화전민을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제거되지 않는 한 쉽게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

라는 점도 분명하다. 화전민이 생기는 핵심 원인이었던 농촌인구의 토지에 대한 압력이 1970년대부터 해소되었다. 1970년 사

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변화는 화전민의 이주를 촉진했다(신민정, 2011). 1970년대 농촌

인구의 급격한 도시 이주는 농민의 임산연료 사용 감소와 추가적인 화전민 발생을 막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는 결국 산림녹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달리 지주-소작 관계의 해체와 농민 소득의 증가 역시 화전정리사업 성공의 필요조

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바탕으로 국가의 강력한 화전정리사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특히 화전

민의 이주 및 이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국가 재정의 투입은 무엇보다 중요한 화전정리사업의 성공 요인이었다. 덧

붙여 항공측량 기술의 발전과 지방까지 확장된 도로 건설은 화전민의 은닉성을 제거하였다(이기봉과 배재수, 2007). 

표9. 화전정리 실적(1974-1979)

구분 내용
연도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계

화전지 

정리

(ha)

산림복구 7,772 18,680 28,395 10,968 7,547 819 74,171

농경지화 2,583 5,750 18,065 3,393 218 30,009

집단농경지화 409 3 654 1,806 164 3,036

소계 10,764 24,433 47,104 16,167 7,929 819 107,216

화전민

정리

(호)

이주 3,173 3,869 3,876 2,273 2,103 15,294

이전 332 668 630 523 196 2,349

현지정착 34,121 87,354 84,630 38,882 4,671 249,658

소계 37,626 91,891 89,136 41,678 6,970 267,301

출처: �산림청(1980), 산림청(1989). 화전지 정리 면적은 지적상 전답인데 산림으로 전환한 8,291ha, 20도 이상 경계선(일정선) 조림 7,025ha, 잔존 상림(뽕나무숲) 3,392ha는 

제외한 수치이다.

4.2.3. 대규모 조림 

산림녹화를 위한 이상과 같은 토대가 마련된 다음에야 대규모 조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조림은 산림녹화 성공

의 필요조건이었다. 조림에는 자연의 힘에 주로 의존하여 산림을 재조성하는 천연갱신과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인공조림

이 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직면한 극심한 산림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력에 의존한 천연갱신보다 단기간에 

직접적인 피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공조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60년 무립목지는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약 42%인 

280만 ㏊였으며, 시급하게 조림이 필요한 황폐지도 무립목지의 19%인 52만 ㏊나 되었다. 

<그림13>은 1946~2000년간 조림 실적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55년간 연평균 9만 7천 ㏊를 조림하여 2000년까지 산림면적

의 약 83%에 해당하는 532만 ㏊라는 막대한 조림 실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산림 황폐지가 더 많았던 민유림(사유림과 지방정

부 소유림)에서 94%의 조림이 이루어져, 민유림 중심의 조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까지는 황폐의 윤회로 

인해 심은 나무가 땔나무로 베어지기도 했고 자연재해, 활착 실패, 사후관리 실패 등의 이유로 보식(補植)이 이루어져 민둥산을 

대상으로 한 신규 조림 면적은 분명 이보다 적었을 것이다. 더불어 조림 실적은 수확 후 재조림 실적이 포함되었다. 그렇다고 해

도 이 시기의 인공조림이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을 이루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2020년 현재 31~50년 산

림이 전국 산림면적의 75.4%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이를 명확히 증명한다(그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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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산림의 영급 구조 추이(1970~2020)  

출처: 산림청(1971, 199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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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5년 단위로 나누어 시기별로 살펴보면 산림녹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개청과 함께 그동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잔여 연료림 대상 면적 36만 ㏊를 포함한 총 45만 ㏊를 일거에 조림하였던 1967년을 예외로 하면, 제1, 2차 

계획이 포함된 1976~1980년에 연평균 20만 ㏊를 조림하여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다음으로 1966~1970년에 연평균 19

만㏊를 조림하여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1967년의 대규모 조림 실적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1961~1980

년간 조림 실적은 전 기간 조림 실적의 59%를 차지하였고, 제1차 계획기간이 포함된 1971~1980년은 1961~1970년에 비해 

다소 많은 31%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 이후는 연료재 대체 및 화전정리사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조림 사업으로 인해 조림 실

적은 계속 줄어들었다. 1983년 연평균 조림 실적이 10만 ㏊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10년 이후 2만 ㏊ 내외

로 줄어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산림녹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1973~1987년 기간에 실행된 조림이 우리나라 산림녹

화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치산녹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영일지구 사방의 성공은 아무리 헐벗고 불가능해 보이는 황폐지일지라도 녹화가 가

능하다는 희망을 일깨워주었다. 실제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사방사업 목표치인 84천 ㏊의 50%인 42천 ㏊밖에 이행되지 못하였

지만, 영일지구 사방사업의 성공이 의미하는 바는 정량적 목표 달성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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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조림 실적 추이(1946-2007)  

출처: Bae et a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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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교훈

1973년에서 1987년까지 수행된 한국의 산림녹화 프로그램으로 국토의 약 20%에 해당하는 황폐된 산림을 복구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무립목지는 77%가 감소하였고 산림면적은 9%, 임목축적은 2.7배나 증가하였다. 산림녹화의 성공과 뒤를 이은 산림

관리로 2020년 기준으로 산림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공익 가치는 259조 원으로 평가(국립산림과학원, 2023)되었다. 국민 1인

당 499만 원의 혜택을 산림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평가 결과는 산림녹화 성공의 긍정적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산림녹화의 

효과는 토양 복구, 홍수 예방, 생물다양성 회복, 산림 수자원 및 산림휴양 서비스 증가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

토 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우리나라의 육상 생태계 대부분을 차지한다. 헐벗은 국토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산림녹화의 성공은 산림생태계의 복원을 의미하며,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

민 삶의 질을 높이는 토대가 되었다. 

한국은 산림녹화를 바탕으로 산림면적이 순감소에서 순증가로 전환되어 장기간 지속되는 산림전환(forest transition)을 이루

어냈다. 한국의 산림 피복률은 1950년대 중반 35%를 최저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과거 유럽과 현재 중국, 인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림 피복율을 유지하면서 산림녹화에 성공하였다(Bae et al., 2012). 한국의 이런 사례는 미국과 뉴질랜드와 

유사하지만, 스코틀랜드 3%, 덴마크 4%, 중국 7% 등 산림면적이 10% 미만까지 감소한 국가(Rudel et al., 2005)에 비하면 높

은 산림피복 수준에서 산림전환이 발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이 동시에 장기간 성장

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한국은 산림면적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는 데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한 개도국 최초의 사례

로써,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확인하였던 정부 주도 산림전환의 선행 사례라 할 수 있다. 

산림녹화의 성공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토대가 되었다. 산림생태계의 복구는 단순히 산림자원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산림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동·식물은 물론이고 인간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산림녹화의 성공으로 생물다양성과 산림

수자원 서비스가 증대되었다. 인간은 산림에서 목재와 비목재 임산물을 얻어 소득을 올리는 동시에 휴양도 즐긴다. 산업화가 진

전될수록,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간에게 산림은 자원을 넘어 문화가 된다. 이 모든 기능은 건강한 산림이 바탕이 되어야 발

휘된다. 이런 측면에서 산림녹화의 성공은 산림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이 지속 발휘되도록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토대를 만들었다.

한국의 산림녹화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나눌 수 있는 교훈을 정리했다. 한국의 사례로부터 도출된 교훈

이 비슷한 산림 문제를 겪고 있는 개도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한국이 찾은 길이 현재 산림황폐화 문제에 직면한 개도국이 해답을 찾는 데 유익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첫째, 최고 통치권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산림녹화를 국정과제로 다루는 주류화(mainstreaming)이다. 당시 대통령은 한국의 

산림녹화 프로그램의 계획, 이행, 조정 등을 이끌었다. 대통령은 산림녹화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부 산림

청을 내무부로 이관하여 산림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일치시키고 국가 재정과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당시 

산림녹화 프로그램을 한국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등과 연계시켜 국정 현안으로 다루도록 주류화하였

다. 산림녹화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를 잡게 되자 국가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었다. 또한 조림, 사방, 화전정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행정력과 기술력이, 산림보호를 위해 경찰력이 집중되었다. 한국의 사례는 경제 수준이 낮은 개도국이 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 통치권자의 강한 리더십과 산림 현안을 국정과제로 주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둘째, 정부 스스로 산림황폐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주인의식(ownership)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산림황폐화의 직접 원인이 가정용 임산연료, 도벌과 화전이고, 이러한 행위를 이끄는 근본 원인이 가난과 빈약한 행

정력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한국 정부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지속적

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가정용 임산연료는 화석연료로 대체되었고, 임산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산림황폐화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이 해결되었다. 도벌 방지, 화전정리, 산림자원 조성과 같은 임업 문제는 양묘-조림-연료-소득

을 연결한 종합적인 산림녹화 프로그램의 수립과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해결하였다. 대책 수립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이다.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수립된 목표의 이행을 결과로 보여준다는 강력한 책임행정, 성과행정은 산림녹화 기간 내내 지속되

었다.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 경험은 빈약한 경제 수준에서도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산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제

공한다.

셋째, 명확한 정책 목표의 제시와 국민적 역량을 끌어내는 비전 공유이다. 당시 한국은 산림황폐화로 인해 나빠진 경관 외에도 

한발, 홍수, 토양 유실 등 자연재해를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었다. 산업 부문의 가시적인 성장과 상반되는 민둥산의 모습은 선진

국으로 가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필수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때에 향후 20년간 헐벗은 263만 ha의 산림을 완전히 복구하

고 일차적으로 10년간 100만 ha에 나무를 심어 선진국의 상징과도 같은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자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목표의 

제시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국민식수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이 애국’이라는 도덕

적 설득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매년 1~2월 조림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는 대통령 담화를 시작으로 산림녹화와 산림보호의 

필요성을 각 부처의 행정지도, 산림계원의 지역주민 교육, 대중 매체를 통해 전파하였다. 매년 4월 5일 식목일은 국민식수 운동

의 정점을 이루었다. 한국의 사례는 국민의 관심 속에서 산림녹화 프로그램을 장기·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 

목표 제시,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는 체계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넷째,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부문 간 협력(cross-sectoral cooperation)이다. 당시 산림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에

서 난방과 취사를 위해 사용하는 막대한 임산연료였다. 임산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연료림 조성 정책은 근본적 대안

이 될 수 없었다. 가정용 임산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에너지를 수입할 경제력이 부족했던 1950년대까지 임산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의 부존자원은 무연탄이 유일했다. 에너지를 담당하는 상공부는 광산을 개발하여 석탄 채굴량을 늘리고 연

탄을 만들어 가정용 연료로 공급했다. 1950년대 말에 이미 임산연료의 수도권 반입을 막고 대도시부터 가정용 연료를 연탄으로 

대체하였다.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농촌에까지 도로가 놓이자, 농산촌의 가정용 임산연료는 연탄으로 급속히 대체되었다. 

당시 경제 상황과 농산촌의 실태를 반영한 상공부의 에너지 정책과 산림청의 연료림 조성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여 제1차 계획이 

완료되는 1978년에는 1차 에너지원에서 신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8%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사례는 산림 문제가 임업적 접근만

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폭넓은 부문 간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다섯째,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다. 1973년 당시 산림의 73%는 사유림이었고 산주 1인당 산림면적은 2.6ha로 매우 영세했다. 

황폐된 산지의 대부분은 사유림이었고 산주의 대부분은 산림녹화의 주체가 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 정부는 산림녹화를 

추진하려는 정책적 의지는 매우 컸지만, 이를 실행할 만한 충분한 재정을 보유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 정책은 한정된 국가 재정

을 바탕으로 산림조합, 산림계 등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정부는 산림녹화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주민들에

게 경제적, 심리적 보상을 제공하였다. 사업에 참여하여 얻는 노임과 연료림의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포상은 마을 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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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정부는 산림계로 대표되는 마을주민에게 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 참여의 필요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적 동원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이중성이 존재했다. 당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민

간 부문이 수용하는 협력 관계는 사업의 효과를 가져왔다. 산림녹화 사업의 핵심인 양묘, 조림, 사방, 연료림 조성 사업은 산림계

와 산림조합의 참여로 성과를 창출했다. 산림황폐화 문제에 직면한 나라가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에게 실질적 도

움이 되는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이행하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여섯째, 연구개발의 강화와 적정기술의 개발․보급이다. 산림녹화는 산림과학과 임업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Park et al., 2026). 당시 정부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임업연구 조직을 신설․강화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토양조사와 산림조

사를 실시하여 산림녹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중앙에는 산림청의 소속기관인 임업시험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토양과 산림조사를 

담당할 산림자원조사연구소(1972)를 신설했다. 지방에는 도 소속기관으로 임업시험장, 도유림사업소, 사방사업소를 신설했다. 

당시 산림녹화에 필요한 기술은 어느 땅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 잘 자라는가, 경북 영일지구처럼 척박한 지형에 나무가 자라기 어

려운 곳을 어떻게 녹화할 것인가, 마을주민에게 소득이 나오는 특용 임산물을 어떻게 개발․보급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알

맞은 땅에 적합한 나무를 심는 적지적수(適地適樹)는 토양과 주변 환경, 나무와 숲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가능하다. 전국 토

양조사·산림조사의 결과와 오랜 양묘·조림 연구를 바탕으로 10대 조림수종을 제시하고 양묘와 조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

였다. 특히 속성 녹화를 위해 초기 생장이 빠른 개량 포플러(이태리포플러), 은수원사시나무(현사시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을 

개발한 임목육종 기술은 녹색혁명을 이끈 대표적 연구 성과로 인정받는다(문만용, 2010). 경사가 심한 이암지(泥岩地)에는 기존 

녹화사방의 틀을 깨고 도로 건설에 사용하는 토목공사 방법을 응용한 특수 사방기술을 적용하여 성공하였다. 또한 밤, 호두, 대

추, 버섯과 같은 특용 임산물의 재배 기술과 병충해 방제 기술의 개발과 현장 보급은 마을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

였다. 이런 이유로 FAO는 우리나라 마을임업(village forestry)의 성공요인 중 하나로 적절한 연구개발과 현장의 요구에 맞는 적

정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들고 있다(FAO, 1982).

대한민국 산림녹화 프로그램의 놀라운 성과 뒤에 가려진 그림자가 있다. 1970년대 산림녹화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대녹

화’였다. 당시 치산녹화 사업을 총괄 지휘했던 김현옥 내무부 장관은 군인 출신으로, 목표가 정해지면 밀고 나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는 ’불도저‘의 이미지가 강했다(『조선일보』. 1973년 3월 29일). 장관은 ’치산녹화‘를 ’푸른유신‘으로 인식했고(김현옥, 

1973), 산림청장은 ’절대녹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자발적 의무조림을 요구했다(손수익, 1973). ‘절대녹화’

가 함축하고 있듯이 당시는 산주가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정부와 국민이 주도하여 단기간에 나무를 

심어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정부는 산림녹화 주체로서 산주의 역량을 신뢰하지 못했고 정부 주도의 산림녹화를 추진했다. 당

시 국가 산림의 73%를 소유한 대부분의 산주는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보다는 국가 주도의 산림녹화 정책에 순응하였다. 그 영

향은 현재까지 지속되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 임업경영인은 부족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임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하

락하고 있다. 

산림녹화에 성공한 지금, 대한민국은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기능을 조화롭게 발휘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임업의 기여도를 증진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1970년대 산림녹

화의 성공 경험을 참고하되, 변화된 환경에 맞는 더욱 혁신적 대안을 찾아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마무리하며 

6



살아 있는 유산, 살아 있는 유산, 대한민국의 산림녹화대한민국의 산림녹화

64 65

6. 마무리하며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옵저버 국가 포함)은 국가마다 고유한 역사와 사회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2025년 국

토 면적에서 산림면적이 차지하는 산림률과 1990~2025년간 산림전용률을 보면 아포코 회원국의 산림 상황 역시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FAO, 2025). FAO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산림률은 32%이고 1990~2025년간 산림전용률은 연평균 -0.13%

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동티모르, 부탄과 같이 70% 가까운 매우 높은 산림률과 매우 낮은 산림전용률을 보유한 국가도 있고 

캄보디아와 미얀마와 같이 높은 산림률과 높은 산림전용률을 보여주는 국가도 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20~24%의 낮은 산

림률을 보유하고 산림전용률 역시 낮다. 베트남은 1990년 산림률이 28%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정부 주도의 노력으로 산림률이 

44.6%까지 증가하여 산림전환이 발생한 국가이다(Mather, 2007). 몽골과 중앙아시아 3국은 10% 미만의 낮은 산림률을 보유

하고 있다(그림17). 

산림 소유권 역시 사유림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국가도 있고, 공유림이 90~100%을 차지

하는 국가도 많다(FAO, 2025). 각 국가는 기후대와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역사, 인구, 종교, 정치 제도, 경제 수준, 토지 보유

권(land tenure)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르다. 그런 까닭에 국가마다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원인과 그 원인을 해결하는 정

책 대안 역시 다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경험과 성공 요인을 바탕으로 AFoCO 회원국의 산림황폐화 

문제를 해결하는 송곳 같은 제언을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나는 AFoCO 회원국의 상황을 폭넓게 이해하는 지식과 능력이 부족

하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AFoCO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산림녹화 사례의 활용 방안과 AFoCO 회원국의 산림전환을 다루는 비

교 연구를 제안한다. 

먼저 대한민국 산림녹화 사례의 활용이다. AFoCO 회원국의 여건과 산림 상황이 대한민국과 다르더라도 산림황폐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채택했던 대한민국의 접근방법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5장에서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황폐

화 문제에 직면한 개도국에 도움이 될 만한 6가지 교훈을 제안했다. 각 국가가 산림 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때, ①다루려는 산림 

현안이 국정과제로 주류화되었는가, ②직면한 산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인의식을 가졌는가, ③국민이 공감하는 명확한 

산림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였는가, ④산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 간 협력을 추진하였는가, ⑤정부와 민

간의 협력을 추진하였는가, ⑥산림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강화하였는가라는 질문은 해결 방안을 모색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AFoCO 회원국이 함께 각국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대안을 찾는 비교 연구

이다. 이 책의 초안을 보고 AFoCO에서 제시한 공통된 의견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AFoCO 회원국 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각국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근본 원인과 직접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대안을 

모색하는 비교 연구를 제안한다. 그 대안 중 하나로 높은 산림률과 낮은 산림전용률을 보유한 국가(Type 1), 높은 산림률과 높은 

산림전용률 보유한 국가(Type 2), 매우 낮은 산림률을 보유한 국가(Type 3), 산림전환이 발생한 국가(Type 4)로 나누어 접근하

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산림전환 이론에 근거하여 유사한 산림 상황을 지닌 국가들의 산림 문제를 유형화하여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공통된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산림녹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AFoCO 회원국의 여건과 산림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공동체 임업과 연관된 한국의 산림계 운영, 산림복원에 필요한 한국의 조림 

기술, 토지보유권(land tenure), 지방분권화와 시민 참여와 같은 거버넌스를 다루는 주제가 그것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나는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경험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개발도상국에 살아있는 유산으로 활용되기를 바

란다. 나아가 AFoCO 회원국의 다양한 산림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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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AFoCO 회원국의 산림률과 산림전용률  

출처: FAO(2025)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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